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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스웨덴은 2 세계대전 전후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과 함께 파생된 여성의 저출산문제에 일찌감치 

눈뜨기 시작했다. 1930 년대 들어 여성출산율이 2.0 아래로 떨어져 경종을 울린 이후, 인구의 감소, 

산업생산성의 저하, 중장기적 노동력 부족현상, 경제성장률저하, 국가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미래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보고 일찌감치 가족복지정책을 통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여성의 

출산율 저하는 단순한 여성의 문제만이 아닌 복지정책의 큰 틀 속에서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재정립과 위상제고, 그리고 출산 및 육아와 연계된 여성의 부담경감, 직장 내에서의 차별 해소 

등 여성 및 가족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1980 년대 들어 양성평등정책과 연계되어 OECD 내에서도 상위 그룹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을 만큼 여성의 출산율이 높다.  

그러나 선도적 위치에 있는 스웨덴도 1990 년대 들어 다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그 원인과 

처방에 대한 연구와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으로 가족복지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는 계기가 되어 최근 10 년동안 여성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글에서는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검토해 보면서 다양한 정책의 시행을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두었고, 여성의 높은 노동참여율과 함께 야기된 양성평등문제에 대한 대두, 공공 탁아소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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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문제, 직장내에서의 출산여성에 대한 불평등 등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여성의 저출산과 함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령화사회와 연계되어 양산되는 

문제 들, 즉 복지수요의 증가와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산업경쟁력의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면서 여성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결론부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스웨덴의 출산율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출산의 문제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OECD 국가 및 여타 

북유럽 국가와 어떤 정책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의 대응정책 뿐 아니라 사회적 통념과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경로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스웨덴의 

저출산정책이 비교적 성공할 수 있었던 체제적 변수는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스웨덴의 특수상황 

및 변수가 한국의 저출산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어떤 함의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1 차 문헌자료와 정부에서 발행된 통계자료, 그리고 국가정책보고서 (SOU), 그리고 

다양한 학술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 연구는 선행 산업국가 들의 공통적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저출산문제를 가장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군과 낮은 국가군들과의 비교, 그리고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의 

높은 출산율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웨덴의 통계청 

자료 뿐 만이 아니라 OCED 분석자료 및 통계, 북유럽 3 개국 -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 등도 

비교분석하여 북유럽이 공통적으로 어떻게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는 주로 국가주도형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파급효과분석, 경제성장과의 관계분석, 

인구정책과의 연계분석, 여성의 출산율과 맞물려 있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 

국가정책전반에 걸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성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 정부의 일관적 저출산대응 정책을 파악해 보고 위해 정부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틀 속에서 교육,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루고자 한다.  

여성의 저출산문제는 결국 사회의 여성역할에 대한 통념적 인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성의 각 

정당들이 여성정책에 어떤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여성의 지위, 여성의 역할, 

그리고 출산과 연계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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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의 이론적 접근 

저출산이 현대 산업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 차대전 이후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고, 탈물질주의로 생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즉 2 차대전 이후 

전후복구의 초기시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통념이 그대로 적용된 시기로 남성은 

직장생활을 통한 가정의 재정책임자 (bread-winner), 여성은 가정에서 출산 및 육아를 통한 가정내 

조력자 혹은 가정주부 (Housewife)라는 전통적 역할에 대한 시각이 지배했지만,  1960 년대에 들어 

여성의 노동참여가 확대되면서 서구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여성의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의 병립이 

어려워지자 여성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구의 감소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Bengtsson, 1994:39-40).  

저출산의 위기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여러가지 변수가 다양하게 얽히고 

개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저출산이 1900 년대 초에 비해 거의 50 퍼센트 하락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남유럽 및 동유럽국가 

들의 경우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도 함께 낮아지는 현상도  

발견된다. 즉 여성의 사회참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이 잠재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서구의 여성출산율의 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경험적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우선 

여성의 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성출산을 결정짓는 몇가지 

요소를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율과 여성출산율과의 관계를 연계한 이론이다. 이 

가설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가사와 노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Bengtsson 1994). 가사노동이 대부분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출산은 여성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주장의 반대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포루투갈, 이태리, 독일 등 여성노동참여율이 낮지만 동시에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참여가 낮아도 예전과 같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사회참여율과 여성출산율과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을 추정은 되지만 

충분한 설명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경제결정론자 혹은 가정복지론자 들은 여성의 출산율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변수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동복지와 가족복지는 결국 출산시 육아, 보육, 그리고 학교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모분담율이 높을수록 여성출산율이 낮다는 이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논의는 

주로 북유럽국가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을 포함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평균 1.8 이상의 출산율로 남유럽이나 동유럽보다 월등히 높고, 여타 유럽국가들의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의 서유럽국들보다 높아, 결국 북유럽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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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와 가족복지를 통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Becker 1960, 1965; Willis 1973; Ermisch 1989; Björklund et 2001:17-18; Apps and Rees 

2004).  

경제적 결정론과 함께 사용되는 변수가 봉급대비 주거비용이다. 즉 봉급수준 대비 주거비용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험연구에 따르면 1920 년대 시행된 ’주택임대료 

인상억제법’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수준이 평균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되면서 국민들의 가정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Malmberg, 2001:89). 따라서 평균임금이 상승하고 

주택임대료가 안정된 상황에서 여성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주택비용이 가정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수록 육아비용에대한 부담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1
 

셋째, 노동결정론자들은 여성의 출산과 관계하여 직장 내에서 출산후 복귀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 줄 

때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운다. 아무리 아동복지와 가족복지를 통해 출산, 

육아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직장내에서의 불안한 위상과 

열악한 노동조건 상황 속에서는 출산으로 인해 야기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서구 국가들 중 출산율이 높은 북유럽국가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고 있는데, 여성이 출산휴가 이후에도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호망이  

구축되어 있어 여성들이 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출산후 직장 복귀 후에도 직장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여성에게 출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조건에 

대한 정책노력이 뒤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D’Addio and Mira d’Ercole 2005; Datta Guypta 

et al 2006; OECD 2005). 이 가설은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출산 및 육아를 병형해도 개인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미래설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서구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넷째,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결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그리고 동거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일반적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적령기가 늦어질 경우 출산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1990 년대까지 20 대 중반의  결혼적령기가 최근들어 20 대말 혹은 30 초반으로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혼적령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서구사회가 1960 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동거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했으며, 동거상태에서 

출산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CB 2003a: 65, 67).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거율을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동거가정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동거부부의 위상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으며, 동거증명서의 간단한 발급절차를 통해 쉽게 

                                                           
1
 스웨덴은 1920 년대부터 1990 년대까지 평균임금 수준 대비 주택임대료 비중이 15 퍼센트에서 

33 퍼센트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1930 년대에는 33 퍼센트를 기록하여 

여성출산율도 급감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고, 1940 년대 들어 20 퍼센트까지 떨어지면서 출산율도 

함께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다시 1980 년대 가장 낮은 15 퍼센트 수준에서는 

여성출산율이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동인되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의 설명력이 증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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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정복지 혜택, 즉 아동수당, 출산휴가, 저소득층 주거수당, 양성평등 출산보너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줌으로서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orrentino 1990:44).
2
 

북유럽의 경우 출산아동의 60 퍼센트 정도가 동거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통계는 역설적으로 

동거를 사회적으로 터부시 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전통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섯째,  교육은 여성의 출산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여성출산율의 경험적 연구를 보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는 아무리 아동복지와 

가족복지정책을 통해 여성이 출산에 따른 직장내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차별 대우 등 불이익구조를 

제거해 준다고 해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개인의 출세, 사회적 성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혼 혹은 동거생활 속에서 출산이나 육아가 자신의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직장내에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사람일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남성과 동일한 경쟁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OECD 2005:27-30).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세번째 원인, 즉 결혼적령기가 더욱 늦어지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OECD 2005:28). 사회적 

성공, 경제적 자립을 이룬 후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서구국가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차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여성의 저출산을 여러가지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과는 달리 개인주의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저출산의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가 이전과는 달리 여성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심, 경제적 여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중시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결혼, 출산, 육아를 통해 자신들을 가정에 구속하는 대신 독신생활을 선택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네번째 요인, 즉 

결혼적령기의 변화와 동거가정의 증가라는 현상과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 결혼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독신주의적 경향이 강한 현대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논의점에서 구분된다.  

여성의 독신주의적 경향이 강할수록 결혼율과 동거율은 낮아지는 대신 개방된 성문화가 확산되고, 

가족구성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여성의 출산율은 직접적으로 악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여성의 

독신주의적 경향성을 설명하는 변수로 여성의 피임기구의 발달에 따른 여성의 성해방과 학교교육의 

성교육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와 함께 이와 별도로 여성의 진정한 해방과 연결지어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도 있다 (Sundström 2001; Ostlin, Sundström et al 2001). 여성이 피임을 통해 임신을 

걱정하지 않고 성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사회적으로 완전 독립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경제적 자유와 함께 성의 자유는 독신을 오래동안 지속하게 만들고 결혼 혹은 동거 등의 

파트너와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하는 나이도 30 대 중반에서 40 대 초반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산업발전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독신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2
 1987 년 결혼규정집 (Code of Marriage 1987:230), 2003 년 동거법 (2003:376 Cohabitees 

Act)은 스웨덴의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 두 법에서 

동거가족과 결혼가족은 아동 및 거주에 관한 경제적 권리에 대한 법적 규정을 동일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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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40 대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이미 가임기간이 지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독신주의가 사회적 

현상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여성의 독신율이 늘어날수록 여성의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탄력을 받게 된다.  

일곱째,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경제위기나 전쟁 및 자연재해 등의 

국가위기가 도래했을 때 여성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급작스런 현상이 

극복된 상황에서도 여성의 출산율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정체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존의 이론으로는 접근이 

쉽지 않은 설명을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행복, 건강이 보장될수록 여성의 출산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높아 질 것이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Thalberg 2003:10). 양성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고, 여성의 가정 및 직장, 그리고 사회적 위상이 평등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의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높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양성평등이 잘 되어 있는 북유럽국가와 아직도 남성우위의 사회인 남유럽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뒤바침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가족복지가 잘 되어 있어 가족복지 변수와 중첩되고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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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웨덴 출산율 변화의 특징과 OCED 및 유럽국가 들과의 비교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모든 산업국가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1900 년대 초 이후 스웨덴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에 있어서 첫번째 특징은 1 차대전 

전후와 1930 년대의 세계적 대공황기를 거치면서 출산율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인구의 

자연감소 기준인  여성출산율 2.1 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스웨덴의 여성출산율은 1940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 꾸준히  2 차대전과 전후시기를 거치면서 상회하고 있었으나, 1970 년대 이후 

최근까지 2.1 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의 최근 110 년 동안 여성 출산율 변화의 특징을 보면, 1900 년대 초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농업국가의 전반적 특징인 대가족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후기산업국가의 기계화 및 자동화, 

도시화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1960 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본다면, 스웨덴의 여성출산율은 원만한 

감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출산율변화 추이 1).  

 

 

그림 1. 스웨덴 출산율의 변화 (1900-2000) 

출처: 스웨덴 통계국 (SCB) 

 

스웨덴의 출산율변화에 있어서의 또 다른 특징은 1960 년대 이후 최근 50 년간 출산율이 1.5 를 

내려가지 않고 2 사이에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스웨덴은 원만한 형태의 감소, 혹은 최근들어 2.0 에 거의 접근하는 출산율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출산율변화 추이 2). 최근의 변화 상황만 본다면 스웨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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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율은 크게 높아지지도, 더 이상 급격히 낮아지지도 않는 안정적 궤도속에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의 2 에 육박할 정도로 다른 산업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유럽 출산율비교 (1996-2006) 

Country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elgium 1,62 1,56 1,67 : : 1,66 1,72 1,76 1,8 1,82 1,86 1,84 

Bulgaria 1,82 1,23 1,26 1,21 1,21 1,23 1,29 1,32 1,38 1,42 1,48 1,57 

Czech 1,9 1,28 1,14 1,14 1,17 1,18 1,23 1,28 1,33 1,44 1,5 1,49 

Denmark 1,67 1,8 1,77 1,74 1,72 1,76 1,78 1,8 1,85 1,84 1,89 1,84 

Germany  : : 1,38 1,35 1,34 1,34 1,36 1,34 1,33 1,37 1,38 1,36 

Estonia 2,05 1,38 1,38 1,34 1,37 1,37 1,47 1,5 1,55 1,63 1,65 1,62 

Ireland 2,11 1,84 1,89 1,94 1,97 1,96 1,93 1,86 1,92 2,01 2,07 2,07 

Greece 1,4 1,31 1,26 1,25 1,27 1,28 1,3 1,33 1,4 1,41 1,51 1,52 

Spain 1,36 1,17 1,23 1,24 1,26 1,31 1,33 1,35 1,38 1,4 1,46 1,4 

France : : 1,89 1,9 1,88 1,89 1,92 1,94 2 1,98 2,01 2 

Italy 1,33 1,19 1,26 1,25 1,27 1,29 1,33 1,32 1,35 1,37 1,42 : 

Cyprus 2,41 2,03 1,64 1,57 1,49 1,5 1,49 1,42 1,45 1,39 1,46 1,51 

Latvia : : : : 1,23 1,29 1,24 1,31 1,35 1,41 1,44 1,31 

Lithuania 2,03 1,55 1,39 1,3 1,24 1,26 1,26 1,27 1,31 1,35 1,47 1,55 

Luxembourg 1,6 1,7 1,76 1,66 1,63 1,62 1,66 1,63 1,65 1,61 1,61 1,59 

Hungary 1,87 1,57 1,32 1,31 1,3 1,27 1,28 1,31 1,34 1,32 1,35 1,32 

Malta 2,04 1,81 1,7 1,48 1,45 1,48 1,4 1,38 1,39 1,37 1,44 1,44 

Netherlands 1,62 1,53 1,72 1,71 1,73 1,75 1,72 1,71 1,72 1,72 1,77 1,79 

Austria 1,46 1,42 1,36 1,33 1,39 1,38 1,42 1,41 1,41 1,38 1,41 1,39 

Poland 2,06 1,62 1,35 1,31 1,25 1,22 1,23 1,24 1,27 1,31 1,39 1,4 

Portugal 1,56 1,41 1,55 1,45 1,47 1,44 1,4 1,4 1,36 1,33 1,37 1,32 

Romania 1,83 1,33 1,31 1,27 1,25 1,27 1,29 1,32 1,32 1,3 1,35 1,38 

Slovenia 1,46 1,29 1,26 1,21 1,21 1,2 1,25 1,26 1,31 1,38 1,53 1,53 

Slovakia 2,09 1,52 1,3 1,2 1,19 1,2 1,24 1,25 1,24 1,25 1,32 1,41 

Finland 1,78 1,81 1,73 1,73 1,72 1,76 1,8 1,8 1,84 1,83 1,85 1,86 

Sweden 2,13 1,73 1,54 1,57 1,65 1,71 1,75 1,77 1,85 1,88 1,91 1,94 

United Kingdom 1,83 1,71 1,64 1,63 1,64 1,71 1,77 1,78 1,84 1,9 1,96 1,94 

Iceland 2,3 2,08 2,08 1,95 1,93 1,99 2,04 2,05 2,08 2,09 2,15 2,23 

Liechtenstein : : 1,57 1,52 1,47 1,36 1,44 1,49 1,43 1,42 1,43 1,71 

Norway 1,93 1,87 1,85 1,78 1,75 1,8 1,83 1,84 1,9 1,9 1,96 1,98 

Switzerland 1,58 1,48 1,5 1,38 1,39 1,39 1,42 1,42 1,44 1,46 1,48 1,5 

Montenegro : : : : : : : 1,6 1,63 1,69 1,77 1,85 

Croatia : : : : 1,34 1,32 1,34 1,41 1,38 1,4 1,46 1,49 

Macedonia : 2,13 1,88 1,73 1,8 1,77 1,52 1,46 1,46 1,46 1,47 1,52 

출처: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language=en&pcod

e=tsdde220  

 

스웨덴의 출산율 변화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위의 표 1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2009 년 기준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군 (스웨덴 1.94, 노르웨이 1.98, 아이슬란드 2.23, 

덴마크 1.84, 핀란드 1.86) 남유럽군 (그리스 1.529, 스페인 1.4, 이태리 1.42 (2008), 포르투갈 

1.32,), 동유럽군 (체코 1.49, 에스토니아 1.62, 라트비아 1.31, 리투아니아 1.55, 항거리 1.31, 폴란드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language=en&pcode=tsdde220
http://epp.eurostat.ec.europa.eu/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language=en&pcode=tsdde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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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루마이나 1.38, 슬로베니아 1.53, 슬로바키아 1.41, 크로아티아 1.49), 유럽대륙 및 섬국가 (독일 

1.36, 룩셈부르크 1.59, 오스트리아 1.39, 네델란드 1.79, 프랑스 2.00, 아일랜드 2.07, 영국 1.94) 

등의 출산율비교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임신과 낙태에 대한 생명중심의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 카톨릭국가와 네덜란드 및 영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0 년대 후반기의 기간동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과는 달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여성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유럽국가들간의 다양한 출산율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래 표 2 는 여성출산율을 

여성사회참여율, 아동복지시설 접근성, 그리고 남성의 사회참여율 등의 국제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여성출산율의 결정적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접근성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 들의 높은 여성출산율과 이와 대조되는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의 낮은 높은 출산율은 

탁아소의 접근성을 중요한 변수로 본다. 상위 여성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아동복지 

수준이 높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모 특히 여성이 부담하는 비용이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d’Addio and Mira d’Ercole 2005; Del Boca 2002). 이는 

가족의 경제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띠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정부보조금을 통한 사설탁아소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율과 

관계없이 높은 출산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수준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 2 에서 상세히 

보여주고 있듯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여성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 중, 

한국,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의 국가들은 대체로 0-3 세의 탁아소 이용율이 10 퍼센대에 머물러 

있고, 여성사회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도 유아의 탁아소 

이용율이 극히 낮은 경우 동시에 여성출산율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탁아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시설은 있지만 비용이 높아 경제적인 이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출산에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적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국가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수준과 관계없이 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맺는다는 점에서 정치 및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탁아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OECD 2006a, 2006b). 

또 한가지 여성출산율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국가경제 상황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여성출산율의 

변화는 경제적 순환곡선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보여준 그림 1 의 경우, 

1970 년대의 출산율저하는 두번의 유가파동을 겪으며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스웨덴 경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경제적 불안정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었다. 즉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실업율이 높아지고, 가정경제 상황까지 안좋아 질 때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특히 저소득층, 실업자층,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가정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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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중산층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유보하는 상황이 되면서 

출산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1970 년대와 1980 년대 기간동안 이전의 1.9 수준에서 1.7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경제위기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게 된다. 1980 년대 초 

이후 자본자유화와 외국자본의 유임 등으로 경제호황을 이루자 여성의 출산율도 함께 동반상승해 

1990 년대 초에는 2.13 까지 기록을 보이는 등 경제설명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스웨덴은 1990 년대 초 유동성 위기와 주택가격의 폭락, 스웨덴 화폐의 평가절하 등을 겪으며 또 다시 

여성출산율은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며 감소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1930 년대 상황의 

재도래라는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2001 년에 출간된 인구위기 보고서인 ”인구문제의 새 위기” 

(Björklund et al 2001)라는 연구보고서는 1990 년대의 경제위기가 1930 년대에 버금갈 정도로 

11 퍼센트에 이르는 실업율,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아동을 가진 이혼여성 가족의 증가, 특히 20-30 대 

젊은 층 동거가족의 경우 실업에 따른 삶의 질 저하가 출산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결론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동이 있는 이혼가족, 직장이 없는 젊은 동거가족, 20-30 대의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하는 아동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개선할 것, 아동소외 가정의 주택보조금 인상, 재취업을 위한 교육강화, 부모출산휴가일수의 증가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Björklund, et al, 2001: 13-14). 

스웨덴의 여성 출산율이 몇번에 걸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감소율이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들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동유럽국가 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요인으로 공공탁아소의 운영과 실업 등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가정, 특히 

아동이 있는 이혼여성, 독신자 여성의 지원책이 있어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출산율이 다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지적한 정치적,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수단을 통한 인센티브가 여성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 

장에서는 스웨덴이 시행하고 있는 가족복지 및 아동복지제도가 어떻게 여성의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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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OECD 국가들의 출산율, 사회참여율 및 공공탁아소 이용율과의 상관관계 (1975-2004) 

 
출처: OECD 2006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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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저출산 문제의 역사적-서술적 접근 

스웨덴에서 여성 출산율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30 년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노동력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 나아가 산업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가의 경제 및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알바 뮈르달 (Alva Myrdal)과 군나르 

뮈르달 (Gunnar Myrdal) 부부의 연구보고서 ”인구문제의 위기(Crisis in Popolation Issue, 1934)는 

이러한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뮈르달 부부는 스웨덴이 1930 년대 초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1932 년과 33 년 사이 

당시의 실업율 20 퍼센트에 해당하는 20 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되어, 가정생활이 피폐화되고, 많은 

아동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서 육체노동을 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의 1/3 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가족이 난방시설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군집거주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위생 및 건강악화 등 총체적 

국가위기상황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Myrdal 1934: 8-14).
3
 뮈르달 부부의 보고서는 경제공황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층 소외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재, 영양실조, 

사회심리적 충격 등의 문제로 인해 미래의 소외된 사회계급을 양산한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또한 대량실업, 주택문제, 위생 등 생존문제가 위협당하면서 스웨덴 여성의 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져 장기적으로 노동력 수급 뿐 아니라, 인구학적으로 국가의 역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의 해결책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필요로 하고, 이같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육아, 보육 등을 공공 탁아소를 통해 국가가 책임져 주고, 

현대적 임대주택 시설을 국가가 건설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주도의 인구정책, 

가정복지정책, 아동정책, 주택정책, 보건정책 등의 총제적 정책수단과 연계된 종합적 사회정책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Myrdal 1934:286-325).  

여성의  저출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인구정책의 실패로 인해 스웨덴의 경제는 노동력의 상실을 

통한  경제생산성의 하락과 국가발전의 중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뮈르달 부부에 의해 출판된 이 보고서는 스웨덴의 1932 년 정권획득에 성공한 

사민당이 1976 년 선거에서 패배해 권좌에서 물러나는 44 년동안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틀과 원칙을 

제공하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2 차대전 이후 노동당 사회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영국의 베버리지 리포트 (Beveridge Report, 1942)와 견줄만 하다. 

                                                           
3
 이 점에 있어서는 뮈르달 보고서가 출판된 1934 년 보다 8 년 뒤인 1942 년에 발표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지적한 현대의 5 가지 사회 악 즉, 불결 (Squalor), 무지 (Ignorance), 빈곤 

(Want), 게으름 (Idleness, 일자리가 없어 실직으로 있는 상태), 질병 (Disease)이라고 지적하고 

보건위생, 교육,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보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보건의료 등의 국가사회보장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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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르달 부부의 경고는 1 차대전 이후 1930 년대 초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출산율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부부의 경고에 따른 후속조치, 즉 1937 년 임산부 보호조치, 1937 년의 2 주 

법정휴가제, 1948 년 아동수당의 지급 등으로 1950 년대와 60 년대는 출산율이 2.0 이상으로 

증가되었다가, 1970 년대 이후 약간의 부침은 있었으나 1.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전혀 없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자리잡고 있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참조).  

스웨덴의 여성출산율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다양한 출산 진작책을 들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다양한 정책의 내용을 아동복지를 

포괄하는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함께 여성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 즉 여성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한 출산에 따른 불이익의 제거, 양성평등 정책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배려,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의 분담,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료교육 제공, 의무교육 9 년의 

무상교육 뿐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완전무상교육을 통한 교육비 부담의 제거, 대학교육시 

무상 생활보조금 및 장기저리 융자제공, 그리고 20 세 이전까지의 치과비용 무료화, 의료비 면제 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점차 개선되어 

나갔는지, 이를 통해 여성의 출산율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해 보면서 아동가정과 

여성의 다양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5.1 가족정책의 시대별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회적 의제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은 1930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1930 년대와 

1960 년대까지 가족정책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중요한 정책분야를 차지하며 현재까지 큰 틀속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기간 동안 스웨덴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 자료인 특별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SOU(Statens Offengliga Utredning, National Investigation Report)의 경우, 

가족복지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있는 보고서가 매년 평균 한개 이상, 많은 경우 한해에만 5 개가 

정부에 제출되기도 했다 (Lundqvist 2007:281-283). 따라서 30 년 이후 60 년대까지 30 년동안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핵심분야 중의 하나인 가족정책의 골격이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정책보고서는  스웨덴 의회도서관에서 열람을 해 볼 수 있어 스웨덴의 가족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사회적 논의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스웨덴의 가족복지 정책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된다. 여성이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탁아소를 확대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도록 했으며, 가정의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의식비, 여가비용 등을 충당하게 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게 해 주었고, 

산모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을 진작시켜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출산휴가제 및 부모보험제, 

저소득층 주택수당, 아동가족 특히 이혼아동가족 혹은 미혼모의 특별보조, 2000 년대 들어서는 

탁아소 요금의 상한제 실시를 통한 소외가정의 비용부담에 대한 경감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학 전 

6 세아의 무료교육 등 취학 이전까지의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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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dqvist 2007; Björnberg & Kollind 2003; Ellingsäter & Leira 2006; Esping-Andersen 1996; 

Orloff 1993; Elgán 1994; Klinth 2002).  

다음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가족정책의 다양한 분야를 차례로 다루고, 가족정책의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 및 여성의 위상에 대한 시각을 검토해 보면서 여성출산율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논하고자 한다. 

 

5.2. 1930 년대의 논의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1930 년대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공황에 따른 대량실업과 

가족의 위기를 경험한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이후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맞추어져 있다 (Lundqvist 2007: 40). 그 중에서도 아동가정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이 입안되기 때문에 

아동의 출산, 육아, 건강, 교육 등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Björklund, et.al 2001: 19).  

1930 년대의 논의는 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남성의 실업이 아동가족의 경제와 자녀들의 정신 및 

육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뿐만이 아니라 대가족 중심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의 변화 속에서 육아 및 부모부양 등에 대한 전통적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점차 국가로 

전이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Lundqvist 2007:44; Roman 2004: 21).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농촌에 남아있는 부모의 부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도시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자 가정 중심으로 여성이 점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산업화 및 도시화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던 대도시지역내 주택의 부족현상을 초래했고, 

저소득층 주택의 경우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부부들만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못해 여성의 출산이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저출산 문제의 한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산업근로자 가정의 경우 4-5 인의 가족이 방 한개의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부부생활이 불가능했고, 주택시설과 위생시설이 열악해 주택문제가 본격적으로 삶의 

질과 연계된 정책영역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 미성년 아동의 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모든 아동의 교육을 국가가 

직접 챙기기 시작했고, 이전까지만 해도 상류층 여성을 제외하고 일반 여성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으나 모든 교육의 혜택이 여성에게도 주어졌다. 이와함께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변화도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했다. 1920 년대까지만 해도 결혼은 여성이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었으나,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는 다른 방법으로 동거가 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SOU 1936:59, SOU 1938:47). 

1930 년대 후반기부터는 여성클리닉과 조산원을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면서 출산시 사망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38 년에는 여성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15 
 

해고할 수 없다는 산모보호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세금공제를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을 늘려 나갔다. 시행초기에는 산모보호법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산업여성들이 임신을 꺼리는 경향이 강했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여성의 채용을 꺼리는 등 여성들의 불이익 구조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었다. 

사회적으로 혼전 성관계가 일반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당시 성병과 직장여성의 낙태가 확산 되어 가는 

현실에서 성교육 확대는 시급한 정책사안이었다. 1930 년대 후반과 1940 년대의 분위기는 여성의 

성경험이 혼전에 이루어지면서 성생활은 결혼만을 통해서만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여성의 성해방을 통해 성을 단순히 출산을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닌 젊은 여성의 특권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은 당시 여성의 성해방은 결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혼전 성경험과 동거의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여성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 결혼을 권장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총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다시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38 년의 인구문제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 on Population Issue) 정책보고서 (SOU 

1938:13)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고용된 여성을 해고하지 못하게 법제화해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사회적을 여성 고유의 가정내 역할 즉 아내, 엄마의 역할은 더 이상 

산업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며, 남성의 전통적 역할인 가정경제의 책임자의 역할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짓고 있다. 그러나 당시 보수당과 중도자유당의 입장은 

여성의 노동에 관한 권리를 모든 여성에게 부여되는 민주적 권리가 아니라 노동을 강요하는 강제적 

권리에 속하며, 노동참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성의 출산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함께 인구문제 특별위회가 제시한 제안을 ’전통적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Lundqvist 2007:81-82).  

1930 년대 말의 일반적 사회인식은 집안의 가장인 남성이 실업 등의 문제로 가정경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면 가정경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강한 

회의와 함께 가정경제의 1 인 모델 (One-person bread-winner model)이 2 인모델 (Two-person 

bread-winner model)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시기에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으며, 결혼과 관계없이 여성의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고용주가 여성을 결혼, 임신, 출산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데에 큰 밑바침이 되었다 (Prop. No. 114 139 정부법안). 법안은 또한 최대 12 주까지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1938 년 인구문제 특별위원화와 동 시간대에 진행된 여성노동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 on 

Women Work) 정책보고서 (SOU 1938:47)는 여성의 노동참여권보다 사회참여 여성의 권리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결혼권과 양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는 여성 

노동권의 제한을 놓고 논한 것이라면, 후자는 여성의 노동권은 당연한 것이고 여성의 자유라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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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결혼과 육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했다는 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이와함께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직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감당해 내야하는 여성의 

역할을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떠 안아야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 시기는 스웨덴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가사노동을 여성에게만 부담지우게 하면 결국 

여성의 노동참여에 따른 이중노동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속에서 공공탁아소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거쳐 여성은 사회노동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여성의 노동참여의 확대라는 상황 속에서 3 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으며, 여성의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등과 같은 여성중심의 복지정책수립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고,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통념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후 스웨덴 사회의 변화를 몰고 왔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참여에 따른 법적, 제도적 배려와는 별개로 산업계 입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참여가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고용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일수록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노동결손 때문에 파산의 위협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대립이 

팽팽히 전개되었다.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평등성의 차원에서 

여성노동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산업계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불가피한 면은 

인정하더라도 여성의 노동권을 남성과 동일하게 보장해 줄 경우 노동자가 적은 중소기업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결국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성에게까지 남성에 준한 노동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서는 보편적 가족복지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만 제공하는 선택적 가족복지냐를 놓고 뜨거운 정치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사민당 소수파, 

중도자유당의 경우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층에게만 출산보조금을 주게 될 경우 사회의 

위화감 조성과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2 분법으로 구분해 수혜자는 사회의 짐, 비수혜자는 

복지기금원이라는 계급의식이 생겨 스웨덴 사회를 갈등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점은 당시의 논쟁이 현재 알려져 있는 것과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민당의 절대다수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 것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부 사회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형평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즉 극저빈층의 복지는 

그들만의 권리사안, 혹은 사회의 의무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지배한 결과였다. 1930 년대 이전까지 

복지활동은 교회의 역할이었고, 사회구제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사민당 소수파와 중도자유당의 

입장은 복지의 틀과 시각을 혜택자와 비혜택자의 2 중구조라는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두 

사회부류의 고착화 혹은 사회위화감이 조성되어 결국 스웨덴 사회가 계급사회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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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민당의 절대다수는 중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되 당시 국가경제적 

능력과 재정사정을 고려해 선별적 가족정책을 통해 재원마련을 통해 불요불급한 것부터 시작해 

확대하자는 안을 가지고 상정한 투표결과, 보수당의 지지를 얻어 103 대 76 으로 의회를 통과해 

1939 년 7 월 1 일부터 선별적 가족복지 정책으로 여성의 출산, 육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Lundqvist 2007:100-105). 따라서 스웨덴에서도 보편적 복지제도가 처음부터 실시된 

것은 아니고, 여성의 노동권, 차별금지권, 결혼 및 임신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을 

실시한 1930 년대말의 논쟁은 우선 정치적,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선별적 가족정책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3. 1940 년대의 논의 

1940 년대의 가족정책은 1930 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가족복지정책은 이 시기를 거치며 

보다 구체화 되고 확장되었다. 지금까지 소외 여성의 삶의 질을 평균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1940 년대 이후부터는 아동가정, 비아동가정, 결혼가정, 동거가정 등 모든 

가족구성원을 사회적 정의 (Social Justice)의 측면에서 가족정책이 입안되기 시작했다. 즉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틀을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SOU 1946:5). 사민당의  

1940 년대 가족정책의 시동은 1941 년 새로 구성된 인구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Population Issue)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10 년대 이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던 

여성출산율이 1930 년대의 산모출산보조금의 시행으로 약간 감소의 속도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낮은 출산율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47 년 제출된 정책보고서는 여성의 출산율을 

획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짜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음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가족 하계휴가의 확대 

 가사노동의 유급화 

 무료학교급식 

 주거환경의 개선 

 산모의료 및 보건시설의 확충 – 조산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 여성 특별조치  – 직업소개소 직장알선 및 교육, 결혼여성의 특별상담, 가정경제 및 보조 등의 

지원 

 부모교육의 강화 

 결혼 및 가정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SOU 1947:46, 287 쪽). 

 

그러나 정치적으로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을 놓고 의회에서 사상논쟁으로 발전되었다. 

무엇보다도 1940 년대초에는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에 따라 야기되는 가정교육의 부재현상과 

연관지어 사민당과 우익보수당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의회 논의의 중심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전통사회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사민당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의 

진입에 따라 생기는 여성역할의 공백을 국가가 대신 맡아서 메꿔줘야 한다는 논리였고, 우익보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부분근무 (Part-time work)로만 제한하는 대신 가정에서 아동보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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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이 지속적로 유지해 스웨덴 사회의 2 세교육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민당은 국가가 공공탁아소를 통해 육아역할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우익보수당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이 불가피하다면 최대 반일제 근무만을 허용하고, 하루의 반나절은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지속해야만 스웨덴의 전통과 사회적 가치가 2 세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Lundqvist 2007: 111-115). 그러나 반일제 근무 등의 방법은 또 다른 여성차별문제, 즉 임금격차, 

연금감소, 휴가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복된 우익보수당의 의회입법안 제출 (Motion No. 

123, 181, 1942)에도 불구하고 사민당의 주장이 의회의 지지를 받아가고 있었다.  

또 다른 정치적, 사상적 논쟁의 중심에는 가사노동의 비중과 유급휴가제의 도입이었다. 1942 년 

제출된 가정여성의 유급휴가에 관한 정책보고서 (SOU 1942:19)에서 가사노동을 영위하는 주부에게 

유급 법정휴가를 부여해 전일제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여성과 같은 비중으로 가사노동자의 귄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 놓았다. 이 같은 주장의 중심에는 도시여성의 직장노동과 농촌 

여성의 가사노동을 평등권의 시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SOU 1942:19, 9-

10 쪽). 도시여성들은 직장생활로 가정 밖에서 활동하지만, 농촌여성의 경우 전통적 가정의 틀 속에서 

농촌일, 가사일, 육아 등의 격무를 소화해 나가면서도 직장생활 여성이 법정휴가로 받는 1940 년대 

당시 2 주 유급 법정휴가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논리였다.  

1946 년 사민당 주도로 정부법안 (Proposition No. 233, 1946)이 통과되어 처음 시행된 전업주부 

휴가제도는 주부의 유급휴가, 자녀의 여름학교 위탁비용 지급 등으로 주로 농촌 혜택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이 많은 다자녀가정 중에서 저소득층의 여성이 혜택자가 많았다는 점 

때문에 소외가정 특별휴가제 형식이 되어 원래의 취지, 즉 전업주부를 가사노동의 중앙감으로부터 

잠시 해방시켜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본래의 목표는 

빛이 바래고, 가족의 계급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0 년대 2 차대전 당시 가족정책은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어야만 출산율이 급격히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1946 년에 제출된 출산 및 육아비용 분담에 대한 국가정책보고서 (SOU 1946: 5)에서 아동가정의 

수입과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육아비를 전체가족에게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수당 (Child Benefit)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쟁기간 중 물가의 상승은 

임금증가율보다 높아 아동가정에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지원이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의회의 논의를 통해 정당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사민당 정부의 ’일반 아동수당에 관한 법안’ 

(Proposition No. 122, 1947)에서 매년 260 크로네를 전 아동가족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아동수당은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사에서 보편적 복지의 틀을 짜는데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전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 혹은 부분적 복지의 틀 속에서 

소외가정과 저소득 다산가정에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였으나, 이후 아동수당은 사회적 

지위, 수입정도, 부유층, 빈곤층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뜻을 실현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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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급금액 산정에 있어 최저생계비와 연계하여 책정하고자 했다. 당시 분기별로 

아동 1 인당 지급된 65 크로네 즉 1 년에 260 크로네는 2008 년 기준으로 4,680 크로네 (한화 

119 만원, 1 크로네=175 원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달 380 크로네 꼴로 2011 년 스웨덴 1 인 

자녀를 둔 3 인가족의 최저생계비 9,912 크로네의 4 퍼센트에 해당된다 (Kronofogdemyndighetens 

Författningssamling 2010:1). 당시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1940 년대의 출산율이 수직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동수당 지급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의회내 토론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은 우익보수당의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에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의회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투표에 참석하지 않고 기권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여타 중도 우파 

정당들은 모두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아동수당의 지급이 아동가정에 매우 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스웨덴 사회에서 출산율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보수당만 제외하고 진보계열 및 중도우익 정당들이 모두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게 되면서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점차 선별적 복지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2 차대전 이후의 복지제도 논의에 있어 사민당 중심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정착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5.4. 1950-60 년대의 논의 

세계 2 차대전 이후의 시기는 전쟁의 종료와 함께 산업의 재편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과 소비진작 

정책과 함께 전개되었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2 차대전 전쟁기간 동안인 1938 년과 1944 년까지 

활동한 거국내각이 해체되고 사민당의 단독내각이 구성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한손(Per Albin 

Hansson) 내각은 2 차대전 이후의 목표를 지속적 경제발전을 통한 복지의 확대라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했다. 이 기간동안 서서히 스웨덴 모델(The Swedish Model)이라는 용어의 실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940 년대의 복지정책목표는 노동시장위원회 ( Labor Market Board, 1947 년 

설립)를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보조금 지급제도 (아동수당, 산모수당, 주택보조금, 장애자보조금), 

공공섹터 의 확대(탁아소, 학교, 보건소, 양로원, 장애인시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주택정책과 삶의 질의 확대에 두고 있다. 

1950 년대는 2 차대전 이후 경제적 팽창과 함께 삶의 질이 대폭개선되기 시작한 기간에 속한다. 

1950 년부터 1970 년까지 스웨덴의 평균 국민총생산 증가율은 4 퍼센트에 이르고,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 수출산업은 74 퍼센트 성장, 수입은 39 퍼센트 성장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1950 년대의 

농업인구는 20 퍼센트에 달했으나 1970 년대 초에는 5 퍼센트로 하락하는 등 스웨덴은 경제는 

농경사회 중심에서 산업사회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이와함께 1938 년에 체결된 노사협약에 힘입어 

노사평화와 함께 스웨덴의 산업경쟁력은 급속히 개선되었다. 1932 년부터 1976 년사이 사민당이 

한번도 선거에서 패하지 않고 서구민주주의에서 가장 오래된 사민당 정권으로 기록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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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의 정치, 사회, 경제의 지배와 복지구축을 통해 스웨덴을 명실공이 세계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1950 년대를 거치면서 복지제도구축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12 개의 가족정책 관련 정책보고서가 제출될 정도로 1950 년대 들어 연금제도의 확대 

(1959)와 함께 중요한 복지제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50 년대 초에는 1943 년에 이미 

제출되었던 탁아소와 어린이 놀이방의 국가재정 지원에 대한 연구조사 (SOU 1943:9)에서 논의된 

공공탁아소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의 직장생활에서 생기는 공백을 공공탁아소의 설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공탁아소는 점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도 함께 전개되었다 (Lundqvist 2007:172).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공탁아소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은 1960 년대 중반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공공탁아소의 설립과 운영이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사민당 정부는 3 세부터 정규교육 과정이 

시작되는 연령인 8 세이전까지 유치원을 공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직장여성이 있는 가정이나,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이나 관계없이 국가가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SOU 1951:15, 58). 즉 공공탁아소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면, 유치원교육은 전가정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집에서 일하는 주부의 여가와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같은 점에서 가사노동도 직장노동처럼 같은 비중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950 년대의 논의는 1940 년대의 논의와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무교육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구속력은 갖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학교를 개설하되 전액 수업료 무료는 아니었고, 일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형태를 취했다. 

(Lundqvist 2007:177).  

이 시기에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된 것은 아동의 교육환경이 예전의 대가족 중심의 가정교육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농경사회에서는 아동은 사회교육을 가족의 사회화를 통해 배웠다면, 

핵가족 하에서는 주로 여성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체 및 집단의 규율과 윤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성의 결여와 민주주의 훈련의 결여, 그리고 차단된 환경에서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사회성이 부족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 때문에 취학전 아동의 교육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었다 (SOU 1951:15, 75-76).  

1951 년의 정책보고서는 도시 및 농촌, 아동시설 및 학교의 다양성을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제안에 나타난 학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유치원 (3 세에서 7 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의 교육) 

 탁아소 (6 개월부터 7 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의 보육 및 교육 

 농촌탁아소 (1 세부터 7 세까지의 농촌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4
 

                                                           
4
 1950 년대의 논의는 정치적으로 큰 진전은 보지 못했다. 1960 년대 중반인 1966 년부터 

1971 년까지 1950 년대 말과 비교해 4 배의 유치원과 탁아소가 설립되었고, 점차 국가의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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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년대의 중요한 사회적 논의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유급화를 들 수 있다. 1952 년 정부에 

제출된 가사노동 보조 정책조사 (SOU 1952:38) 보고서는 1947 년에 제출된 보고서 (SOU 

1947:46)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즉 1937 년과 1947 년의 보고서는 스웨덴 사회가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 가사노동의 공백이 생기면서 대가족의 형태에서 가정여성이 담당했던 취학전 아동과 

노인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가사노동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 

(SOU 193716; SOU 194746).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44 년에는 가사노동 보조원 

(가정부)를 정식 노동으로 인정해 노동법에 따라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 (Prop. No. 217, 1944)을 

채택하기도 했으나, 점차 가사노동자 수가 1930 년과 1950 년 사이 205.000 명에서 96.000 명으로 

감소하는 등 1950 년대 들어 더 이상 가사노동자의 공급만으로는 부족한 가사노동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Lundqvist 2007:180).
5
 

이 논의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도 법제정에는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지만,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즉 가사보조원의 필요성은 단지 직장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업주부로 있는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위의 유치원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의 노동도 직장여성의 노동과 견주어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업주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직장여성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도 유급화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만큼 

전업주부들이 자발적으로 가정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이냐 가정이냐를 놓고 여성이 

가족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스웨덴의 출산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954 년에는 산모의 권리와 국가의 보장을 통해 산모보험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정책보고서 

(SOU 1954:4)가 제출되어 의료보험과는 별도로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임신시 무료진료, 무료출산, 산모특별 보조금을 제공하는 법안 (Prop. No. 144, 1954)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50 년초 16 세와 65 세 여성의 35 퍼센트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점차 핵가족화 되어 가고 

있었다. 1955 년 제출된 가족 특별위원회 정책보고서 (SOU 1955:29)에서는 사회적 변화의 시점에서 

예전의 대가족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를 능동적이며,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받아 운영하는 개인탁아소 및 유치원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학교로 전이되었다 (SOU 

1972:27, 235 쪽). 
5
 1944 년에 제정된 가정보조사 (가정부)에 관한 법은 가정의 가사보조를 위해 고용된 여성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1971 년 대체되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가정부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상류층 가정에 고용되어 장시간노동, 무휴가, 상시해고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으나, 이후 정식으로 사회의 일반직종으로 구분해 특별노동법을 시행하고자 했다. 

스웨덴에서는 1930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 논의된 가정보조사 (가정부)의 사회적 이슈를 ’가정부 

논쟁 (Pigodebatt, Issue on home maid)’이라 명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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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보고서는 직장여성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에 노출되고, 

임신시 낙태를 우선 고려할 정도로 출산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직장여성의 문제점을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 즉 사회가 점차 여성의 노동참여,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를 낙태, 출산의 

부담감, 알코올중독 등의 일하는 가정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직장여성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직장대신 가정을 

선택한 여성들의 선택권 보장차원에서도 동등하게 가사노동 보조 소개소 운영, 아동시설의 강화 

(아동연극반, 아동놀이방) 등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사회가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55 년의 

국가정책보고서가 구체적인 법안 입안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어도 다양한 가정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57 년의 정책보고서 (SOU 1957:33)에서는 산업사회로의 진입과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등장, 즉 결혼가족, 이혼가정, 동거가정, 아동가정, 무아동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문제,  

즉 심리적 불안정, 낙태, 가정폭력, 알코올중독, 임신회피 등을 상의할 수 있는 가족상담소 설치를 

통해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내 놓고 있다. 전통적 가치와 규범의 도전과 변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으로 인한 이혼의 증가, 가족내 분쟁의 증가 등은 산업사회의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SOU 1957:33, 30 쪽). 이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을 제출된 정부입법안 (Prop. No. 130, 1960)은 

의회의 논의를 거쳐 가족회상담소 설치에 관한 법으로 공표되었다. 

1960 년대 스웨덴의 사회복지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삶의 질은 

국제연구의 대다수가 국내총생산 증가율, 1 인당 국내총생산 등의 지수가 비교지표로 사용되었으나, 

1970 년 이후부터는 국민의 삶의 질을 수입과 연계하여 가족의 활동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뺀, 모든 

가용비용 (부동산, 증권, 저축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국가의 역할을 추가하여 국가의 

복지관련 현금지원, 그리고 세금공제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실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Titumus 1958; Johansson, 1970:25; SOU 2000:41, 12; Sen 1987:34, 

Sen 1992). 또한 마샬 (T.H. Marshall)이 주장한 민권 (Civil Right), 정치적 (Political Right), 사회적 

권리 (Social Right) 모두 포함하는 시민권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민건강과 삶의 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현대적 시민권에 입각하여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Marshall 1950 & 

1964).  

1950 년대에 출산율 2.0 이상으로 증가하는듯 하다가 다시 1960 년대 들어 하락의 기미가 보이자, 

사민당 정부는 다시 인구대책 특별위원회를 임명해 1950 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 원인의 분석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1962 년 임명된 특별위원회는 다수의 국가정책 보고서를 양산해 냈다. 

1963 년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민당 정부는 탁아소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법안 ((Prop. 

No. 62, 1963)은 당시 18-54 세의 직장여성 중에서 7 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 

20 만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36,7 퍼센트가 결혼여성, 55,8 퍼센트가 동거여성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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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년과 1962 년 1 년사이 직장여성의 비율은 43,3 퍼센트에서 2 퍼센트가 오른 45,3 퍼센트를 

기록했고, 결혼여성 중 직장여성의 비율은 1961 년 31 퍼센트에서 1962 년 36,7 퍼센트로 오르는 등 

아동의 양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영위하는 여성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탁아소의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결혼한 직장 여성들의 임신회피는 불보듯 

뻔하다는 진단이었다 (Prop. No. 62, 1963). 이 법안은 의회의 커다란 반대없이 채택되어 1964 년 

예산안부터 탁아소, 어린이 놀이방 등의 시설에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64 년과 1965 년 사이 제출된 정책보고서는 여성이 직장생활이냐 출산이냐를 저울질 해  

선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며 여성이 자신이 가장 편하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7 세 이하의 자녀를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여성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제안은 1950 년대에 이미 논의되었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유급화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아수당에 관한 사안은 스웨덴 정당들 간의 치열한 사상논쟁으로 진행되었다. 

사민당의 경우 육아수당은 여성의 진정한 자유를 촉진시키고  여성평등의 확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우익보수당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동을 가진 직장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전업주부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직장여성들을 가정에 안주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Hinnfors 1992:5).
6
 

 

5.5. 1960 년대 후반 이후 1970 년대의 논의 

1965 년 후반부의 가족정책을 둘러싼 정치논쟁은 주로 여성의 평등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좌익공산당 (Left Communist Party)와 사민당 (Social Democratic Party) 등 좌익계열 정당들은 

공공탁아소의 확대를 통해 여성이 출산이후에도 사회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중앙당, 국민당, 보수당 등  중도우익 정당들의 경우 점차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에 맞춰 양육할 

수 있도록 사립탁아소 확대, 보모의 자율선택 등을 선호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65 년부터 사민당 정권 하에서 진행된 가족정책 특위의 국가정책보고서에서 아동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부부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산모보험제를 부모보험제 (Parental Insurance)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SOU 1972:34, 17-

44). 

이 보고서의 골자는 ’산모’라는 단어대신 성중립적인 ’부모’로 대치시켰으며, 출산과 함께 부모가 함께 

부모육아교육참가, 출산시 분만실의 남성입실허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6
 육아수당의 지급에 대한 좌우논쟁은 2000 년대 들어 서로의 입장을 맞바꾸는 점에서 흥미롭다. 

2006 년 총선에서 우익정당들은 일정금액의 육아비용의 분담은 직장여성의 육아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민당의 경우 여성의 선택권을 확대하면 공공복지시설인 

탁아소의 통폐합내지는 축소가 불가피해 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복지제도의 축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육아수당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서 

1960 년대 논쟁과 비교할 때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Lundqvist 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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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에 있어 남성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켜 가정 내에서 평등성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부부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모출산 휴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SOU 

1972:34, 45 쪽).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급 출산휴가기간을 당시 180 일에서 240 일로 늘리고, 남성의 경우 출산 

전후 최대 10 일 휴가를 제공하며, 여성의 출산관련 고용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아이의 출산 후 10 세까지 아이가 아플 때 임시병가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가 

출산되었을 때 부모에게 특별보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 보험제의 골자는 출산휴가를 산모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부에게도 제공해 줌으로써 육아에 

있어 동등하게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게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이 출산휴가를 장기간 갖게 

될 경우 직장에서의 장기공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 등의 문제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고용주들이 여성보다는 남성고용을 선호해 여성에게 불평등한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 부모 뿐만이 아니라 입양부모에게도 부모보혐을 적용하여, 입양후 240 일동안 

입양휴가를 부모가 자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을 적극권장하고 있다. 불임부부의 

경우 입양을 통해 양육하고자 해도 생물학적 부모에 버금가는 출산휴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입양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지출, 그리고 보모의 고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입양부모에게 출산을 

했을 때와 같은 대우를 해 줌으로써 1970 년대 이후 입양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7
 

또한 다양한 출산양태, 즉 청소년 출산, 결손가정출산, 동거시 임신했다가 헤어진 상황에서의 출산, 

출산후 별거 혹은 이혼 등의 여러가지 상황을 상정해 부모가 받을 것을 임산부가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2 년의 보고서에 따라 1974 년부터 시행한 부모보험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평가되면서 이후 아동수당과 함께 스웨덴의 가장 대표적인 가족정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보험제의 도입은 여성의 진정한 해방을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부모보험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임신, 출산 및 육아는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 부분에서도 

남성과 여성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게 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모든 대소사를 공동 분담하게 하여 

이전까지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2 분법적 사고, 즉 남성은 가정경제 책임자, 여성은 

가정의 책임자라는 인식에서 공동의 경제책임자 (Double breadwinner), 출산, 육아, 가사 등 을 

성평등 가정으로 만들어 스웨덴을 성평등 사회로 만드는데 중요한 획을 긋게 되었다 (Klint 2002:200; 

Bengtsson 1994:46). 1974 년 부모보험제의 도입과 함께 남성의 출산휴가를 여성과 동일하게 

50 퍼센트까지 나누어 쓸 수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적 성역할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7
 입양법은 10 세이하의 아동을 외국에서 입양해 올 떄 일괄적으로 40,000 크로네도 현금으로 지원해 

항공료, 입양비용, 아동용품 등의 구입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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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부모보험제의 도입과 함꼐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상황의 변동, 이혼, 사별, 

별거, 재혼 등의 다양한 형태에 대비한 아동중심의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가족정책은 여성의 산모휴가에 맞추어, 출산휴가, 육아 등을 중심으로 가정정책이 

수립되었으나, 부모보험제 실시 이후 가족정책의 중심을 아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어떤 가정의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고, 돌볼 수 있도록 부모에게 양육권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줌으로써 아동들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속에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만 1 세의 아동을 

공공탁아소에서 시민적 소양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1970 년대 일련의 국가정책보고서는 아동들의 다양한 조건, 즉 지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차이에 맞추어 재단식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72 년에만 4 개, 

1975 년 7 개의 정책보고서가 제출된 가운데 아동의 지적 능력은 천차만별인데, 한 학교, 한 학급에서 

교육시키면 아동의 창의성을 발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학급의 운영, 특수학교의 

설립 등 학교교육의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탁아소교육, 가정육아 등도 산업화, 여성의 노동참여, 

국가역할의 증대의 산업사회에서 제기되는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보고서들을 중심으로 당시 팔메 (Olof Palme)수상은 스웨덴이 앞으로 ’더 포근한 사회 (The 

Softer Society)’를 국가의 목표로 정해야 할 것과 삶의 질을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에 초점에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아동정책을 가족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Lundqvist 2007:241). 더 포근한 사회는 팔메수상의 정치수사학적인 표현이었겠지만 앞으로 

스웨덴이 지향할 사회를 부모의 노동시간의 단축, 법정휴가일의 확대,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생활의 

확대 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1970 년대와 80 년대의 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1970 년대 포근한 사회의 중심에는 산업사회의 남녀노동 참여로 인한 부모와 자녀와의 접촉시간이 

감소되어 발생하는 문제, 즉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 아동폭력, 소외, 왕따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노동시간단축 및 법정휴가의 연장과 양성평등적 노동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을 통해 

부모와 자녀 전체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 아동의 성장환경을 가족중심으로 전환해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돕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SOU 1975:37, 126 쪽).
8
 

                                                           
8
 예를 들어 이때부터 아동들의 정서발달을 돕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이게 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봄학기중 한번 1 주일간 스포츠주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작은 1940 년대 추운 겨울 

학교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1970 년들어 점차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부모들에게 휴가를 낼수 있도록 법정휴가를 늘려줌으로써 여름휴가 3 주, 

스포츠휴가 1 주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배려한 것이다. 다가올 3-4 년전 학사일정이 

미리 고시되기 때문에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학교방학에 맞추어 부모가 직장휴가를 동시에 

갖을 있게 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하는 스포츠 여행 (특히 겨울 스포츠인 스키영해)을 떠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 스포츠주간은 자녀를 가진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어 매년 

참여인구가 늘고 있다. 스톡홀름시에 고지된 학사일정표를 보면 2010 년-2014 년까지의 학사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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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74 년의 부모보험제 도입, 포근한 사회의 건설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법정휴가일수의 

확대 등으로 국가가 떠 맡은 부모의 역할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고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극대화 하고자 했다. 스웨덴 사회의 

질적 변화를 위한 가족의 삶의 질을 다음의 9 가지를 기준으로 정해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70 년대 이후의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 

1) 건강 및 의료접근성 

2) 고용과 노동환경 

3) 경제적 자원과 소비자 보호 

4) 지식과 교육의 접근성 

5) 가족 및 사회관계 

6) 주택 및 공공서비스 

7) 휴식과 문화생활 

8) 생명과 재산의 보호 

9) 정치적 영향력과 자산
9
  (Johansson 1979:138; SOU 2000:41, 13) 

 

1970 년대 이후의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는 출산 및 육아와 연계한 접근 뿐 만이 아니라 출산을 

고려하는 미래 부모들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이 복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권 (Social 

Right)의 보장이 잘 되어 있을수록 2 세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출산에 관련한 출산, 육아비용의 부담문제 해결 뿐 아니라 삶의 각 부분에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일정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때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가정을 이루고, 2 세를 계획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가 실질적인 삶의 질 확대에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1970 년에 이르러 1950 년에 마샬 (T.H. Marshall)이 주장한, 민권, 정치권, 

사회권이 보장된 주민삶의 질의 실질적 보장에 중심을 된 복지제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출산율의 점진적 증가와 연관되어 1970 년대의 또 한가지 중요한 사안으로 양성평등정책을 들 

수 있다. 1975 년 국제연합이 주도한 여성의 해에 회원국 여성의 삶의 조건에 대한 검토와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UN 의 권고 이전에 

활동하기 시작한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아래의 3 가지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했다. 

 첫째, 여성의 노동참여는 경제적 및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수단이다. 

 둘째, 경제활동으로서의 노동은 모든 국민의 권리사항이다. 

                                                                                                                                                                                     
이미 고지되어 있고, 스포츠 주간도 명시되어 있어, 여기에 맞추어 부모들이 휴가를 미리 직장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스톡홀름시 ’학기와 방학’ 웹페이지 참조). 
9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늘려주지 않으면 선거 등 정치참여의 회피와  정치적 무관심 

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주민참여회의 등의 회수를 늘리고, 모든 

정책사안의 정보완전 개방화를 통해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국민의 지방 및 국가정책에 관한 

지식을 높이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국가행정의 투명화로도 연결되어 깨끗한 정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고, 자발적 정치적 참여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객관적 삶의 질의 중요한 척도로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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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모든 국민이 민주적 결정과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아야한다.  

평등성에 기초한 이 세가지 원칙은 진정한 평등민주주의의 완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 

조건으로 보았다. 이 조건은 1975 년 출간된 ’목표는 양성평등: UN 여성의 해에 즈음한 스웨덴의 

조사보고서 (SOU 1975:58)’의 중심논제로 채택되었고, 스웨덴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변화된 상황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여성의 출산에 대한 부담과 의무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 여성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 노동시간 주당 40 시간으로 단축된 환경 

 여성의 교육참여에 따른 의식전환 

 산업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용이성 

 아버지와 아동의 잦은 접촉이 아이들의 정신적 성장과 사회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의 보편적 수용 

 탁아소를 통한 단체교육이 어린이 정서함양과 사회적 책임성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의 공유 (SOU 1975:58, 16 쪽).  

이 보고서는 스웨덴 양성평등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개인납세자 뿐 아니라 고용주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남여 모두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사회구조속에서 고용자들이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노동생산성 향상, 기계화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과 복지기금의 일정부분 

부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Klint 2002). 

직장내에서 임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성차별위원회를 직장내에 설치하도록 

법규정화하고, 차별 옴뷰즈만을 임명해 차별사안에 대한 특별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직장과 가정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80 년대와 90 년대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양성평등 

중심정책기조 (Gender Mainstreaming)를 시행했다 (SOU 2005:66, 9 쪽; prop. 1987/88:105; prop. 

1993/94:147).
10

 사민당이 추구한 양성평등의 조기정착은 직장여성의 이중역할 부담에 따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 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5.6. 1980 년대 이후 2000 년대까지의 가족정책 논의 

                                                           

10
 양성평등 정책기조의 의의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다음의 연구 및 정책보고서를 참조할 것. Booth, 

& Bennett (2002); Bacchi & Eveline (2010); Rees  (1998); SOU 2005:66; prop. 1993/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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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대 이후 가족 삶의 질의 증대와 양성평등적 사회개혁은 여성 출산율의 증가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어 많은 효과를 보았다. 1980 년대와 1990 년대의 가족정책은 1970 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1980 년대의 중요한 변화는 우익정당들의 가족정책에 있어서 사민당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가장 큰 차이는 공공탁아소의 

확충과 양육수당의 도입에 대한 시각에서 발견된다. 중도우익정당 들은 육아수당의 인상 및 확대를 

통해 아동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사민당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공공탁아소는 가급적 줄이고 사립탁아소, 부모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식 탁아소 (Co-op Daycare Center), 가족탁아소 운영 등 다양한 선택권을 부모에게 부여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육아와 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민당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Hinnfors 1992).  

이와함께 중도우익 정당들은 아동양육 방법에 있어서 공공탁아소에서 재단된 교육을 아동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을 

도입해 아동의 엄마든 아빠든 집에서 돌보도록 하면,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범죄율도 줄이고, 스웨덴의 규범, 윤리, 및 규범 등의 교육차원에서도 더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사민당은 공공탁아소의 단체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협동심, 상대방의 배려, 

민주주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잇점이 있다는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1993 년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콤뮨(Kommun)은 1 세이상 6 세이하의 어린이와 7 세-12 세 초중등 

학생에게 공공탁아소와 학교후과정인 취미 및 여가교실 (Fritidshem, Youth Recreation Center)를 

운영해 의무적으로 취학전 아동 및 학교아동을 돌보는 법을 통과시켰다 (Bengtsson 1994:50). 

1994 년부터는 육아수당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탁아소를 보내는 대신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에서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가족정책에 있어서의 좌우논쟁은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더 이상 

우익정당들이 기초단체의 공공탁아소의 축소나 무용성을 주장하는 대신 공공탁아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운영을 하지만, 사립탁아소의 운영과 부모의 육아수당도 함께 권장하는 선에서 좌우의 타협을 

이끌어낸 셈이다. 1990 년대 이후 2000 년대 사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6 세 아동 들 중 

공공탁아소 이용율 65 퍼센트, 사립탁아소 5-11 퍼센트 그리고 30-35 퍼센트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SCB 2003b; prop. 1999/2000:129, 9 쪽). 

1974 년 부모보험제의 시행과 아동수당의 지급확대 등을 통한 효과는 1980 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 년 출산율 1.68 을 최저점으로 하여 1991 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1 까지 

이르는 등 가족복지제도의 효과는 그대로  나타나는듯 했다. 1980 년대 말까지 가족복지제도의 

폭넓은 시행으로 스웨덴의 출산율이 유럽내에서도 높은 수준에 이르는 등 선도국으로 자리잡는듯 

했으나 출산율이 1991 년 정점에 도달한 후 다시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스웨덴의 경제가 유동성 위기에 휘말리면서 실업율이 완전고용의 기준치인 

3 퍼센트를 훨씬 넘어 11 퍼센트선까지 치달았다 (Lindblom 2011:37). 물가상승, 임금삭감, 실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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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등의 극약처방을 내세운 사민당이 노조와 일반 국민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으며 1991 년 

총선거에서 패배하는 충격을 안게 되었다. 

1991 년 들어선 보수우익 4 개 정당이 이끈 빌트 (Carl Bildt) 수상 하에서 경제성장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사회정책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와 국가보조금제도를 손보기 

시작했다. 즉 지속적 경제성장과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모랄하저드 문제, 즉 

복지제도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병가의 증가, 조기퇴직의 만연 등이 사회현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변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1992 년 실업자기금의 봉급보존율을 100 퍼센트에서 90 퍼센트로 낮추고, 이어 1993 년에 다시 

80 퍼센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하향조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다자녀가족의 

아동수당의 인하, 그리고 16 세 이상 19 세 학생들의 학비보조금을 10 개월에서 9 개월로 

하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탁아소에 자녀를 보내는 대신 가정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직장여성들을 위해 

자녀육아수당을 개인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복지에 지출되는 예산을 축소하고자 

했다. 

1994 년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도 재정건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스웨덴의 경제는 물론, 

복지제도를 떠 받이고 있는 세금이 고갈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축소를 

추진해 나갔다 (Starrin & Svenssion, 1998; Lindbom 2011). 1995 년에는 기초진료비 인상, 의료비 

및 약비상한선의 인하, 치과치료비용 인상, 최저생계비의 인하를 통한 대학생 학비지원금 인하, 

극빈층 기초생활비 지원 단가 인하를 단행했고, 1996 년에는 15-16 세 학비보조금 수혜기간을 

9 개월에서 8 개월로 하향조정하고, 주택수당의 하향조정, 병가수당의 봉급보존율을 한시적 1 년으로 

해서 75 퍼센트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어 1997 년에도 부모보험 수당을 봉급의 

85 퍼센트에서 75 퍼센로 하향조정하고 이혼가정의 부양비에대한 철저한 시행을 감독, 명령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지원신청을 억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결국 1991 년의 유동성위기와 실업자 양산, 경제의 위축과 마이너스 성장은 과다한 복지기금의 

부담으로 전이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1980 년대까지 확대일로에 있었던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적 재검토가 불가피해 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실업자 

가정, 자녀가정 그리고 20-30 대 젊은층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1990 년대 들어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 빈곤층인 독신자 자녀가정, 즉 출산후 이혼 혹은 동거결별, 독신자 임신 등을 

통해 형성된 저소득 독신자 아동가정이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계층으로 보고 새로운 

극빈가정의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jörklund et al 2001:13; Aftonbladet 2001; 

Riksförsäkringsverket 2003: 27). 

경제위기와 재정긴축은 저출산문제로 확산되었다. 1990 년 최고 2.1 까지 치솟던 출산율이 10 년 

뒤인 2000 년에는 1.54 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저출산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회보장정책의 후퇴가 저소득층 및 중류층 가정의 출산회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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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된 것이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층이 주로 가임기에 있는 대학생, 20 대 중후반 

실업자, 30 대 후반까지의 젊은 부부들이서 미래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자녀 출산을 미루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1990 년대초의 재정위기 이후 복지제도의 축소에 따라 젊은 층, 특히 여성이 많이 피해를 본 이유로 

우선적으로 1995 년부터 국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건정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보장 및  

보조금제도의 축소 등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더 직접인 원인으로 보건소 통폐합을 

통한 의사, 간호사의 해고, 양로원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 축소, 학교구조조정을 통한 교사해임 등 보건, 

의료, 아동 및 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분야 축소 정책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해고되어 

여성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Person 1997; Lindblom 

2011:40-41; Starrin & Svensson 1998:67-71).  

당시 사민당 정부는 1990 년대 말부터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집중적인 

저소득지원책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아동가족중 저소득층과 실업자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탁아소 요금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탁아소의 경우 월별 최고 1,150 크로네, 

그리고 방과후 청소년 여가교실 등은 최대 767 크로네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prop. 

1999/2000:129, 6 쪽). 이 법안은 또한 4 세 및 5 세 취학전 전아동에게 연간 525 시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세 아동에게도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525 시간의 기초과정을 원하는 

가정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통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Skolverket 

2007a:11). 즉 취학 전 4-6 세 아동의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아동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실업자 가정과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는 가정은 탁아소 요금을 전액면제 해주고, 저소득층의 

경우 수입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해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속에서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1990 년대말 다시 경제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용 및 경제활동이 확대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및 실업자 아동가정을 위한 

집중적 지원책에 힘입어 출산율은 2000 년대 들어 급속히 회복할 수 있었다.  

1990 년대와 2000 년대를 거치며 좌우 정권교체가 1991 년 (사민당에서 보수 4 개당 연립정권으로), 

1995 년 (보수에서 사민당으로), 2006 년 (사민당에서 보수 4 개 연립정권으로) 3 번에 걸쳐 진행되어 

오면서도 복지제도,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보조금을 통한 가족지원체계 등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적 상황에 따라 가족복지의 혜택범위를 늘이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여성 및 자녀를 

가진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성의 노동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가사노동의 공백을 

공공복지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특히 경제적 불황 및 재정위기시 취약층에 속하는 아동가정,  

저소득 및 실업자 가정, 그리고 이혼 아동가정 특히 이혼 여성가장의 특별 배려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까지도 포함하는 평균적 삶의 질 개선노력으로 연결되어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보편적 행복감의 향상, 국가경쟁력의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등으로 이어져 스웨덴은 

OECD 국가의 각종 비교지표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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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이후 가족정책은 무엇보다도 장애자가정, 자녀가정의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별적, 

집중적 지원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부담이 그만큼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동시에 친기업정책이 

수출산업구조로 되어 있는 스웨덴의 경제가 서브프라임 사태를 거치면서 찾아온 세계적 재정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적 타격과 여성출산율에 있어서 덜 영향을 받은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와 가족지원체계 및 청소년 지원체계 등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사회적 동요를 줄일 수 

있었고, 이 같은 요인이 경제적 재투입요인으로 작용해 위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 장에서는 스웨덴의 여성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가지 요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서 출산율과의 연계성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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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30 년대 이후 최근까지 시행된 스웨덴 아동 및 가족정책의 내용 

시기 주요 정책의 내용  

1930 년대  학비보조금 지급 (1934) 

 저소득층 아동수당 지급 (1937) 

 선별적 가족복지 정책으로 여성의 출산, 육아에 대한 보조금 지급 

(1939) 

1940 년대  주부휴가제 도입 (1946) 

 전면적 아동수당지급 (1948) 

1950 년대  3 주휴가제(1951) 

 국민연금제의 확대실시 (1953) 

 국민의료보험 실시 (1955) 

 교육보조금 지급 (1957) 

 추가국민연금제(1959, ,ATP) 

1960-70 년대  가족상담원제 실시 (1960) 

 4주휴가제 (1963) 

 탁아소, 어린이 놀이방 지원제도 (1964) 

 9 년 의무교육제 (1966) 

 아동가정 주택보조비 지급실시 (1968) 

 출산유급 휴가제 (1972) 

 부모보험제(1974, Parental Insurance) 

1980-90 년대   세자녀부터 추가아동수당지급 (1982) 

 학비보조금 제도 확대실시 (1986) 

 아동수당의 인상 (1991) 

 실업자기금의 봉급보존율을 100 퍼센트에서 90 퍼센트로 인하 

(1992) 

 실업자기금의 봉급보존율을 100 퍼센트에서 90 퍼센트로 인하 

(1993) 80 퍼센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하향조정; 다자녀가족의 

아동수당의 인하; 16 세 이상 19 세 학생들의 학비보조금을 

10 개월에서 9 개월로 하향조정 (1993) 

 육아수당 지급시행 (1994) 

 기초진료비 인상, 의료비 및 약비상한선의 인하, 치과치료비용 인상, 

최저생계비의 인하를 통한 대학생 학비지원금 인하, 극빈층 

기초생활비 지원 단가 인하 (1995) 

 기초자치단에를 통해 전 아동 공공탁아소 자리 제공 보장 (1995) 

 1996 년에는 15-16 세 학비보조금 수혜기간을 9 개월에서 8 개월로 

하향조정; 주택수당의 하향조정; 병가수당의 75 퍼센트로 인하.  

 부모보험 수당을 봉급의 85 퍼센트에서 75 퍼센로 하향조정 (1997) 

2000 년대 이후  탁아소요금 상한제 (2001) 

 무직자 및 출산휴가 부모의 아동에 대한 15 시간 탁아소 사용허용 

(2002) 

 4-5 세 무상교육 525 시간 제공 (2003) 

 개인 탁아소 운영시 보육비용 제공 (2006) 

 성인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보조금 혜택연령 50 세에서 54 세로 연장 

(2006) 

 6 세 아동 취학전 교육의 무상제공 (2009) 

 아동수당의 인상 (200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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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웨덴 여성출산율과 연계된 정책 

스웨덴의 여성출산율이 여성노동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 들에 비해 높은 이유를 

가족복지정책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2005 년 출간된 OECD  

특별보고서에서도 북유럽국가들의 높은 여성출산율은 아동가족에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의 구축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OECD 2005).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스웨덴 가족정책은 다시 출산아동과 연계된 보장정책, 출산과 연계된 직장부모의 보장정책, 

보편적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정책 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출산아동과 연계된 보장정책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띤 대표적 정책으로 1948 년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을 들 수 있고, 이와 함께 

공공탁아소,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20 세 이하 아동의 일반진료 및 치료비 무료, 치과치료 무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출산아동과 연계된 보장정책이면서 동시에 선택적 복지로 분류되는 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소외계층의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실업자, 이혼 및 독신자 자녀가정 등 

일시적으로 삶의 질이 위협받는 아동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출산과 연계된 

직장부모의 보장정책이면서 보편적 복지에 속하는 제도는 1974 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부모보험제와 

함께 임산부 무료건강 검진, 상당,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임산부 보모제를 우선 들 수 있고, 부모의 

무료출산교육 및 무료분만도 이 부분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직장부모의 보장정책이면서 동시에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출산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복지혜택 수준과 범위에 따른 출산과 아동보육과 연계된 가족정책의 분류 

 보편적 복지 

(전체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선택적 복지  

  

출산아동과 연계된 보장정책 - 아동수당 지급 

- 만 1 세-3 세 유아 공공 탁아소 

보장 

- 만 4 세-6 세 취학전 기초과정 

(규정시간 무료교육 제공) 

-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초중등 무상급식 포함) 

- 21 세 이상 대학생의 생활비 지원 

및 장기저리융자 16-20 세 

학생의 생활비지원 

- 20 세 이하 아동의 무료진료 및 

치료 

- 20 세 이하 아동의 무료 치과진료 

- 저소득층 아동지원 (실업자 및 

최극빈층 지원책) 

- 이혼/별거가정 아동지원 

(탁아소 비용 무료 혹은 

차등적용) 

- 저소득 아동가정 주택수당지급 

출산과 연계된 직장부모의 

보장정책 

- 임산부 보모제 (무료 건강검진, 

상담) 

- 무료 출산교육 (부모) 

- 무료 분만 

- 부모보험제 

- 자녀병가제 

- 장애직장인 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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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출산율 변화를 보면 1940 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후 다시 상승경로를 걷게된 

배경에는 1948 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제도의 역할이 크며, 1950 년까지 정점으로 치닫은 후 다시 

1960 년대에 하락을 보이다가 1980 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기조를 이룬 배경에도 1974 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부모보험제의 도입이 있었으며, 1990 년대 급격한 감소후 2000 년대 들어 다시 

증가한 배경에도 국가의 탁아소 요금상한제 및 사회소외층의 집중적 지원을 통한 사회정책이 

연관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2 가지 정책, 즉 자녀수당과 부모보험제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 탁아소 요금상한제 및 소외계층 집중지원 정책을 통한 가족복지제도의 틀도 함께 

여성출산율과 연계시켜 논해보고자 한다. 이와함께 다른 주요 정책영역, 즉 교육 영역과 출산율을 

연관지어 함께 논하기로 한다. 

 

6.1. 자녀수당 

스웨덴의 자녀수당제도는 1930 년대의 사회논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34 년 제출된 뮈르달 

보고서에 따라 촉발된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아동가정의 열악한 가정환경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1937 년부터 저출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극히 일부의 

고아아동에게만 해당된 것으로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다.  

1948 년부터 시행된 자녀수당은 포괄적 지원제도로 16 세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었다. 금액은 

매달 해당아동 혹은 어머니에게 지급되었는데 아버지에게 지급될 경우 아동에게 쓰여지지 않고 

남자의 용돈으로 쓸 것을 우려한 방책이었다 (SCB 2008). 시행 첫 해인 1948 년에는 분기별로 

65 크로네가 지급되었고, 이는 당시 3 인가족 최저생계비의 4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1960 년대, 1980 년대, 그리고 1990 년대 소폭으로 인하되기도 

했지만 물가수준의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3 참조). 

1948 년 당시 스웨덴 일반 봉급자의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4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점차 

증가하여 1965 년에 10 퍼센트, 1985 년 15 퍼센트, 그리고 2000 년대 들어 13 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Ferrarini 2009:11). 이는 평균 7-8 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OECD 

18 개국과 비교해 볼 때 5 퍼센트 정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그만큼 스웨덴에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가정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겠다. 

아동가정의 소비자 물가대비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보면 독신아동가정이 부부가정보다 

훨씬 더 아동수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4 에서 나타나 있듯이 1 인 아동의 

독신가정일 경우 물가와 연동된 가정경제의 5 퍼센트, 2 인 아동의 경우 9 퍼센트를 아동수당이 

차지할 정도로 아동수당은 매우 중요한 생활원 임을 알 수 있다. 결혼 혹은 동거부부가정의 경우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 두 사람의 수입원이 있을 때 가용비용이 올라가 아동수당의 의존율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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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동수당의 실질지급 금액 및 2008 년 물가기준 지급금액  

출처: SCB. 2008. Välfärd No. 4 

 

 

 

 

그림 3. 가구별 소비자 물가대비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2008 년) 

출처: SCB. 2008. Välfärd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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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녀수당을 상세히 들여다 보면 다자녀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지 알 

수 있다. 16 세 이하의 자녀 1 인일 때 지급되는 금액이 1,050 크로네인 반면, 2 명일 때, 2,250 크로네, 

3 명일 때 3,754 크로네, 그리고 6 명 이상일 때 10,414 크로네를 지급해 평균 1 인당 수당이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보너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도는 1982 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녀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출산 추가보너스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더 지출되는 비용만큼 보전해 주는 

효과도 있지만,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표 6. 자녀수에 따른 차급 자녀수당 (스웨덴 크로네, 2011 년 5 월 1 일 현재) 

자녀수 총 아동수당 1 인당 아동수당 1 년 합계 

1 명 1,050 1,050 12.600 

2 명 2,250 1,125 27,000 

3 명 3,754 1,251 45,048 

4 명 5,814 1,453 69,678 

5 명 8,114 1,622 69,678 

6 명 10,414 1,735 69,678 

출처: Försäkringskassan (National Social Insurance Agency). 

http://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et_fott/barnbidrag 

 

현재 170 만 스웨덴 아동과 100 만명의 부모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수당은 스웨덴 전체 

예산인 8 천 92 억 크로네 (한화 141 조원, 1 크로네=175 원기준) 중 3.01 퍼센트, 가족 및 

아동보장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항목 12 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인 730 억 크로네의 33,4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아동수당 을 포함한 가족복지 비용의 예산항목 (2011 년) (단위 x 1.000 스웨덴 크로네) 

아동수당 24,398,000 

부모보험 33,992,171 

봉급 2,059,000 

입양보조금 35,784 

자녀연금승계 921,000 

장애아동 보조금  2,801,400 

아동연금  5,345,000 

주택수당 3,540,000 

가족 및 아동보장 정책예산 73,092,355  

2011년 전체 예산 809,237,931 

출처: Regeringens proposition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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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만 16 세가 되면 20 세가 될 때까지 학업보조금의 용도로 아동수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1,050 크로네를 지급함으로써 아동수당이 끝난 아동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 세 이후부터는 대학 진학자들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학자금보조 2.696 크로네, 상환의무가 따르는 장기저리 융자비 5.444 크로네를 합친 

8140 크로네를 학자금으로 학기기간중 8 개월동안 매달 지급받음으로써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동수당 (0-15 세), 학업보조금(16-20 세), 학자금보조 (20 세 이상-54 세 미만) 등으로 이어져 생의 

주기동안 중단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의 아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현저히 줄이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정부 2011 년 예산안 (Regeringens proposition 2010/11:1)에 따르면 스웨덴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족정책의 결과 아동가정에게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가 경제적 소외계층의 경제적 상황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함께 지속적으로 아동수당을 인상해 아동가정의 삶의 질을 높여주어 2009 년 1.94, 2010 년 

1.97 을 거쳐 출산율 2.1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Regeringens proposition 

2010/11:1, 예산분야 12, 19 쪽). 스웨덴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을 보면 가정이냐 

직장이냐를 견주어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두가지 모두 양립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가정의 경제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해 출산지원, 공공탁아소 유지, 취학전 

아동의무교육확대, 초등부터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유지 등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뒤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현 정부의 출산율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아동수당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2.  부모보험제 

부모보험제 (Parental Insurance)는 아동수당과 함께 가족정책의 두 축 중 하나에 속한다. 1974 년 

이전까지는 산모보험제 (Maternal Insurance)가 도입되었으나 1960 년 들어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산모보험제를 손질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1970 년대 초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에 따라 출산과 연계된 산모휴가를 여성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출산 후 

육아에 책임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의회에서 제기되었다. 1965 년부터 사민당 정권 

하에서 진행된 가족정책 특위 (Commiitte for Family Policy)의 국가정책보고서 (SOU 1972:34)는 

아동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부부가 함께 계획세우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산모보험제를 부모보험제 (Parental Insurance)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부모보험제의 간단한 변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4: 180 일 유급 출산휴가. 90 퍼센트 봉급보전. 출산아동의 8 세이전 사용가능. 1 년에 

10 일을 아동병간호를 위해 유급병가를 낼 수 있음. 90 퍼센트 봉급보전. 

 1976: 210 일 유급 출산휴가. 

 1977: 아동병간호를 유급병가를 부모육아 수당에서 충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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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270 일로 확대. 30 일은 기초수당만 보조 (1 일 180 크로네). 

 1980: 육체노동자를 위한 임신수당제 도입. 출산 60 일전부터 11 일 전까지 사용 가능. 

아동병간호를 위한 일수를 자녀 1 인당 60 일로 확대. 아동이 12 세까지 사용할 수 있음. 

 1985: 임신수당제 확대. 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  

 1986: 360 일로 확대. 

 1988: 자녀 병간호를 위한 임시 육아수당 활용을 90 일로 확대. 

 1989: 450 일로 확대. 90 일은 기초수당만 보조. 

 1990: 자녀 병간호를 위한 임시 육아수당 활용을 120 일로 확대. 

 1991: 자녀 병간호의 첫 14 일간은 80 퍼센트 봉급 보전. 이후 90 퍼센트 보전. 

 1995: 450 일 중 30 일씩 아빠의 달, 엄마의 들로 명명한 60 일은 의무로 부모가 사용해야 함. 

남성의 출산휴가를 확대유도하기 위한 장치. 이 기간동안 봉급 90 퍼센트 보전. 아빠의 달과 

엄마의 달 기간동안은 봉급의 90 퍼센트 보전. 나머지 300 일은 80 퍼센트 보전. 그리고 

나머지 90 일은 기초수당만 보조. 자녀 병간호를 위한 임시 부모육아수당을 가족 중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실질적 아동병간호를 위한 조치. 

 1996: 아빠의 달 30 일, 엄마의 달 30 일의 봉급보전율의 85 퍼센트로 인하. 나머지 390 일 중 

300 일은 75 퍼센트 봉급보전. 나머지 90 일은 기초수당만 보조. 자녀 병간호를 위한 

임시육아수당 및 임신수당을 봉급의 75 퍼센트로 인하. 

 1997: 아빠의 달, 엄마의 달 각각 30 일씩을 봉급보전율 75 퍼센트로 낮춤. 

 1998: 육아수당, 자녀병간호 임시육아수당 및 임신수당을 80 퍼센트로 다시 높임. 

 2002: 부모육아 수당일수를 480 일로 확대. 그중에서 60 일을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없음. 즉 

60 일 의무휴가제. 자녀병간호가 필요할 때 부모 자신들이 병으로 인해 볼보지 못할 때 타인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음.  

 2008: 평등보너스 제도 도입. 6.5 개월을 균등하게 사용할 때 13,500 크로네를 가정에 지급. 

1-3 세 자녀를 공공탁아소에 보내지 않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모에게 지역별로 정한 

일정금액을 지급 (대략 3,500 크로네) 

 2010: 독신가정 자녀 병간호를 위해 본인이 병이 있어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타인에게 돌볼 수 있도록 함. 이 때 임시 부모육아수당의 지급 (SCB 2010:39-41). 

 

양성평등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모보험제라는 명칭을 도입해 사용하기는 했으나, 여성이 출산휴가를 

주로 사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비율을 보면 시행초기 1974 년 

2,8 퍼센트에서 서서히 높아지다가 2002 년에 이르러 41,6 퍼센트의 남성이 출산휴가를 내 봉급의 

80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남성이 매우 적극적으로 출산휴가를 

얻어 여성과 함께 출산 후 육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표 

8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법정 출산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남성의 비율은 초기의 

극히 저조한 10 퍼센트 이내에 머문 것이 1993 년까지 지속되다가, 굴곡을 거친 후 서서히 증가하여 

2002 년에 이르러 15,5 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즉 아직도 출산가정의 남성 85 퍼센트가 아직도 법정 



39 
 

출산휴가일수를 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 평균 사용일수를 보면 아직도 스웨덴의 양성평등적 출산 및 

육아휴가제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평균 출산휴가 사용일수를 

보면 1993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재정위기가 찾아와 복지제도가 많이 축소되었던 

1990 년 중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후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남성 출산휴가 사용비율 

 출산수당 사용 

남성비율 (일부사용) 

법정 출산수당 사용 

남성비율 

평균 부모 출산 휴가 

사용일수 

1974 2,8 0,5 - 

1977 7,0 2,2 - 

1987 24,5 7,3 27,1 

1990 26,1 7,7 32,9 

1991 26,5 7,7 35,7 

1992 26.9 8,6 38,7 

1993 27,4 9,6 40,8 

1994 28,3 10,9 40,3 

1995 28,5 9,2 35,6 

1996 31,1 10,6 30,5 

1997 30,9 9,9 28,0 

1998 32,4 10,4 27,4 

1999 36,2 11,6 27,1 

2000 37,7 12,4 26,5 

2001 39,9 13,8 27,1 

2002 41,6 15,5 28,1 

 

출처: Riksförsäkringsverket 2003. 27쪽. 
 
 
 
 

출산휴가 사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자 법제화를 통해 남성이 의무적으로 

출산육아 휴가를 225 일중 최소 30 일을 반드시 남성이 양육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이 1995 년 

발효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또한 2002 년부터는 240 일로 늘어난 출산휴가 기간 중에서 60 일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출산휴가를 

85 퍼센트가 여성이 사용하고 있어 양성평등적 출산휴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09 년에 이르러 여성의 비율이 78 퍼센트로 낮아지고, 남성이 2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출산후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모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불균형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SCB 2010).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모보험제에 따라 부모 각각 240 일 동안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독신가정의 경우 480 일을 모두 사용한다. 부부의 경우 60 일은 의무적으로 육아휴가를 내야하지만 

180 일은 다른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남성이 부모휴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기간을 

60 일로 못박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수당은 출산휴가기간 480 일에서 90 일 뺀 390 일중 봉급의 

80 퍼센트를 지급한다. 즉 각 개인당 6 개월 15 일은 80 퍼센트 유급휴가이고 나머지 1.5 개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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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원금만 받는다.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240 일에 180 일을 추가해서 420 일을 육아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아이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12 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 중 한사람이 아이가 병에걸려 탁아소나 학교에 가지 못할 때 

임시부모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수준은 봉급의 80 퍼센트로 결근날수에 따라 산출한다. 

아이가 진찰을 위해 병원에 갈 때도 보호자 동행의 목적으로 임시부모수당을 받고 일일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 제도의 특징이다. 또한 본인이 아프고 다른 부모 한사람이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가족 중 제 3 자, 즉 외할머니, 할머니, 이모, 고모 등에게 임시부모수당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녀가 아픈 상황을 상정해 반드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2. 자녀 양육수당제도의 양성평등적 사용을 위한 보너스제도 

출처: Försäkringskassan. 

http://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planera/jamstalldhetsbonus 

 

자녀양육수당제도의 문제점인 여성위주의 양육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8 년부터 새로운 

보너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너스 제도는 390 일 (13 개월)의 유급양육휴가 중에서 부모가 

균등하게 6.5 개월씩 나눌 경우 가족에게 주어지는 보너스는 13.500 크로네지만 둘중의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많이 사용할 경우 더욱 낮아져서 한쪽이 2 개월만 쓰고 다른 한쪽이 11 개월을 쓸경우 

지급되는 보너스는 없게된다. 평등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쌍둥이 자녀, 세쌍둥이 

자녀를 6,5 개월씩 균등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쌍둥이일 때 27,000 크로네,  세쌍둥이일 때 

40,500 크로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큰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남녀간의 균형적인 

육아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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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스웨덴 전체 예산인 8 천 92 억 크로네 (한화 141 조원, 

1 크로네=175 원기준) 중 4.2 퍼센트, 가족 및 아동보장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항목 12 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인 730 억 크로네의 46,5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출산과 육아에 관한 

예산이 가족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예산은 출산휴가 및 80 퍼센트 봉급 보전을 

위한 육아휴직비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1 세 이상 12 세 이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의 

병가로도 사용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사항으로 2010 년 선거공약중 중요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첫아이 출산 1 년동안 

부모 동시 30 일간  자녀양육휴가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첫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나 혹은 처음 아이를 입양한 경우, 부모가 모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함께 한달동안 공동으로 돌보게 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 달간 첫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일의 분담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면 점차 아이가 크더라도 

집안 일을 분담해서 하게 된다는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중 

한사람은 빨래나 식사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사의 분업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실천해본 가정의 경우 가족내 양성평등이 잘 구현되고 가사의 균형적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익정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의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법안이 2014 년 회기내 제출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보험제는 1974 년 시행되기 시작해 37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남성의 출산휴가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남성의 봉급이 더 높기 때문에 여성의 낮은 봉급에 대한 80 퍼센트 보전율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남성이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가정경제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50 퍼센트에 이르고 이와 함께 신생아 여성이 더 잘 보살필 것이라는 부모들의 판단이 10 퍼센트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경제적 이유, 여성역할의 상징성 등이 남성의 출산 및 육아휴가를 좀더 폭넓게 

사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0 년대까지 줄곧 하락하고 있었던 여성출산율이 다시 2000 년대 들어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2001 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탁아소 요금 상한제와 저소득자녀가정, 실직가정 및 독신자자녀가정의 

집중적 투자, 4-5 세 아동대상 무상교육의 확대, 6 세 아동의 정규학교 예비과정 등에 대한 정책을 

2001 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아동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실업자 가정과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는 가정은 탁아소 요금을 전액면제 해주고, 

저소득층의 경우 수입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해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불황기에 사회적 약자 

혹은 실직 등의 불안한 중산층에게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 점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무엇보다도 부모보험제와 같은 탄탄한 가족복지가 없었다면 출산, 육아, 교육 등 

정책의 지속성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과 함께 스웨덴의 

높은 출산율은 결국 부모보험제를 통한 출산, 자녀병간호를 위한 임시부모수당제의 확대, 그리고 

신빈곤층 아동가족의 집중적 투자를 바탕으로 아동출산 이후에 파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 준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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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교육비 부담 제거와 여성출산율 

스웨덴의 교육은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 9 년동안 의무 무상교육으로 제공되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무상교육을 통해 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에서 일찌감치 해방시켰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스웨덴의 무상교육만으로는 스웨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로 교육은 단순히 등록금 면제가 전부가 아니라, 교육기간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지출비용까지 면제가 되어야 완전한 교육부담으로부터의 자유를 말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통비, 용돈, 취미 및 여가 생활비, 컴퓨터 구입, 방과 후 프로그램, 그리고 유학 등 기타 

비용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스웨덴은 부모의 학비부담은 물론 자녀부양비에 대한 부담을 교육기간동안 줄여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1919 년 처음 시행된 학생지원금은 

시행초기에는 상징적인 금액인 1 년에 500 크로네를 지급했지만, 2 차대전이 종료된 후 50 년대 들어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먼저 16 세-18 세 고등학생에게 월 34 크로네를 지원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이 제도는 15 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아 용돈을 충당하지만 16 세 이상의 학생들은 

용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에 의존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겅제사정이 열악한 가정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점심을 굶고 하교 

후에도 특별한 여가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해 당시 사민당 정부는 학생개인당 

34 크로네의 학업지원금을 지불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4 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학생지원을 위해 중앙학업지원국 (Centralstudiehjälpsnämnden - 

CSN, Central Bureau for Student Support)이 설립되어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지원업무를 시작했다. 

1965 년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규정은 45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75 년에는 

기존의 학업지원 뿐 아니라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학반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성인학교교육 (Komvux - Kommunal Vuxen Utbildning, Municipal Adult School)  참가자에게도 

학업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91 년부터는 컴퓨터 등 비싼 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장기할부 융자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06 년부터는 54 세까지 성인들이 중, 고등 및 대학에서 젊어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현재 CSN 이 지급하는 학업보조비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상환의무가 없는 순수지원금 

(Subsidy)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저리 융자 부분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 

혹은 개인 직장 등 특수상황에 따른 50 퍼센 학생의 경우 각각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 100 퍼센트 

학생에게는 보조금 2,696 크로네, 장기융자분 5,444 크로네, 합계 8,140 크로네를 학기당 4 달씩 

8 개월을 지급받는다. 이 금액은 스웨덴 사회보장청에서 산출한 최저생계비에 학생아파트 비용을 

추가한 비용으로 산출된다. 50 퍼센트 학생은 이의 절반인 4,068 크로네를 지급한다. 2010 년 

기준으로 466,600 명의 학생이 국내 및 국외 수학을 위해 학업지원금의 혜택을 받았고, 그중 

32,7 퍼센트에 해당하는 152,600 명의 학생이 상환의 의무가 없는 보조금만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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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학업지원금의 구분 

 학업지원금 (100% 

학생) 

학업지원금 (50% 

학생) 

보조금 2,696 kr 1,336 kr 

장기융자 5,444 kr 2,632 kr 

합계 8,140 kr 4,068 kr 

출처: http://www.csn.se/hogskola/hur-mycket-kan-du-fa 

 

학업지원금의 특징은 스웨덴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 뿐 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원한다. 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유학지원금은 국내 학생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데 

외국생활의 물가, 수업료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책정되었으며, 항공료의 일부도 지원해 준다. 

유학지원금은 유학국의 물가, 대학의 수업료 등에 따라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유학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전부 충당할 수 없어서 장학금이나, 본인이 아르바이트의 

저축금액 등을 사용하여 유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학자금을 보조금과 융자를 합쳐 지원해 

줌으로써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미국대학에서도 유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점은 학생들의 경제적 자율성과 학업을 마친 후 상환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재정적 책임감도 떠 안게 된다. 

 

표 10. 유학지원금 

오스트레일리아 

  주당 19 주  

보조금 680 12,920 

장기융자 3,000  57,000 

수업료 최대 

1,350  

최대 

25,650 

총액 5,030  95,570 

출처: http://www.csn.se/utomlands/olika-

lander/australien 

 

미국 

  1 주  13 주 17 주 

보조금 680 8,840 11,560 

장기융자 2,900 37,700 49,300 

수업료 최대 

1,350 

최대 

17,550 

최대 

22,950 

총액 최대 

4,930 

최대 

64,090 

최대 

83,810 

출처: http://www.csn.se/utomlands/olika-

lander/usa

 

 

http://www.csn.se/hogskola/hur-mycket-kan-du-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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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시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으며 최초 혜택일로부터 6 개월 이후부터 상환을 개시할 수 있으나, 

대개 대학교육을 마치고 직장에 취직해 매달 일정액을 60 세까지 나누어 상황하게 된다. 실업, 질병 

등으로 상환에 대한 능력이 없는 시기에는 상환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매우 

융통성있게 운영되고 있다. 

2011 년 정부예산 항목 15 는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학업지원 예산에 속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이 230 억 크로네로 한화 4 조 2000 억 (1 크로네=175 원)에 해당된다. 이는 2011 년 전체예산의 

2,9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스웨덴 전체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인 

3.01 퍼센트와 거의 버금가는 금액으로 학생지원금도 부모들의 학비부담 경감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2011 년 정부예산 항목 15 (x 1,000 스웨덴 크로네) 

항목 예산 

16-19세 고등학생지원 3,889,203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 14,011,979 

이자비용 5 42,637 

특수고등학교 지원 및 

수화교육지원 

61,150 

특별지원 31,000 

CSN 조직 324,106 

쟁의소송비용 12,060 

총액 23,472,135  

 

2011년 총예산 규모 809,237,931  

 

출처: Regeringens proposition 2010/11:1. Utgiftsområde 15: Studiestöd och arbetsliv (지출항목 

15: 학업지원 및 노동분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의 학업비 지원은 무상교육과 함께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68 년부터 급식제도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이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시행과 감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7 년 학교법 (Skollagen 1997:1212) 4 장 4 절 a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방과후 애프터 스쿨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숙제도움, 취미활동 등을 

제공해 주고 유급교사를 채용해 배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다. 2006 년 자료에 따르면 

78,3 퍼센트의 전국 6-8 세 아동들이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10-12 세 중 11,3 퍼센트가 

참가하고 있다 (Skolverket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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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무상급식, 학비지원, 그리고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까지 스웨덴 학부모의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한 묶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토털서비스 제공자가 되어 책임을 지고 제공해 주기 때문에 주민만족도도 매우 높다. 

세금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불하지만 그만큼 고복지서비스를 다시 돌려 받기 때문에 스웨덴 국민의 

75 퍼센트가 스웨덴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내거나 현수준을 유지해도 좋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스웨덴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Svallfors 2010; 

Svd 2010). 그만큼 스웨덴 국민의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 매우 높으며, 정신건강 및 육체건강이 높기 때문에 (Wilkinson 1996) 자녀의 출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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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웨덴 저출산 정책의 평가 

스웨덴의 출산율은  최근 110 년동안 세번의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1900 년대초부터 가파르게 

한번의 쉼도 없이 떨어지다가 30 년대에 약간 주춤하는듯 했으나, 떨어지는 속도만 약간 줄인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40 년에 들어서야 하락세가 다시 반전되어 상승무드를 타게 된다. 

1950 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1960 년대 들어서 다시 하락하기는 하나 1910 년에서 

20 년대까지의 급속한 변화는 아니고 매우 원만한 형태의 하향모드로 돌아서 1980 년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시 1990 년대를 정점으로 하여 90 년내내 떨어지다가 

2000 년대 들어 다시 상승추세에 있다. 

이 기간동안 하향하다가 상승하는 모양이 3 번을 반복하지만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A 모델은 

10 년동안 급격히 올라가 30 년기간동안 서서히 하향추세를 보이지만, B 모델은 10 년동안 갑자기 

상승했다가 다시 10 년동안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 C 모델은 다시 10 년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하락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세 

모델이 각각 상승하는 원인과 하락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A 모델의 경우 30 년대와 40 년대 초의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B 모델의 경우 70 년대의 

조치에, 그리고 C 모델은 90 년대 말과 2000 년대 초의 반저출산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림 3. 출산율 변화의 유형 

 

이미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A 모델은 1930 년대까지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의 문제점을 

지적한 뮈르달 부부의 보고서가 기폭제가 되어 1948 년 도입된 아동수당정책이 가장 큰 설명변수라 

할 수 있다. 1920 년대와 30 년대의 출산율은 하락은 무엇보다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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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을 위협에 있었고, 열악한 주거환경, 노동환경, 그리고 노동계층과 자본세력간의 

갈등관계 속에서 아동가정의 삶이 피폐해 있었다는데 주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복지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최초의 보편적, 포괄적 가족복지에 속하는 아동수당은 당시 저소득층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빈부격차를 줄이는 재분배효과도 이루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했다.  

아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중산층 이하 극저빈층에 해당하는 계층에는 자녀의 일정 삶의 

질 뿐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생활비 중 3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는 

점에서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번째 자녀부터 시작하기는 했으나, 

점차 둘째 아이부터 누진적 가산금을 적용해 다자녀 가정에 더욱 풍부한 아동수당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녀를 많이 낳아도 경제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출산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누진적 가산금은 결국 A 모델이 서서히 떨어지게 하는 억제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그렇다면 서서히 하향추세로 돌아선 원인을 찾기 위해 사회의 변화를 분석해 보아야 할 듯 하다. 

1960 년대는 스웨덴의 경제가 이미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스, 이태리 등에서 이민노동력을 수입해 오고 있던 때였다. 동시에 여성의 노동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이 가정과 직장의 2 중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사민당 정권이 유급 출산휴가의 확대, 출산후 직장복귀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탁아소의 확대, 

공공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등 출산, 육아, 교육 등의 포함하는 종합아동복지 

없이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했다. 1976 년의 부모보험제의 도입은 

바로 당시 변화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회구조, 즉 여성의 노동참여가 팽창하고 있던 시기였고, 여성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양성평등이 중요한 사회이슈로 떠오르던 시기에 가장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부모보험제의 도입은 막대한 재원을 요구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세제인상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스웨덴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대폭 인상되고 고용주세가 새로 도입되어 세금이 1970 년대 

들어 가장 민감한 정치논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1970 년대를 거치며 

스웨덴의 세금부담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진 배경에는 바로 아동복지,  가족복지 그리고 연금확대 

등의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B 모델의 급격한 상승요인으로 당시 노동참여 세력인 여성의 가정, 직장을 병립하게 할 수 있었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B 모델도 갑작스럽게 1990 년대 초의 유동성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와 복지제도의 일시적 

축소로 인해 A 모델처럼 서서히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이지는 원인이 되었고, 

이와 함께 공공영역이 건정재정의 이유로 많이 축소되면서,탁아소, 보건소, 학교 등을 점령하고 

있었던 여성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되면서 아동이 있는 독신자가정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맺었다. 따라서 1998 년 다시 선거에서 승리한 사민당이 재정적자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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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기 시작한 것이 소외계층과 신빈곤층의 구제, 그리고 공공섹터의 재고용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B 모델의 하락 원인은 A 모델 이전에 발생했던 빈곤층의 양산과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생긴 원인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양극화의 해소와 소외계층의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가장 시혜적절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1948 년의 아동수당과 유사한 정책이 

2000 년초에도 채택된 것은 여성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거의 유사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00 년초의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실업자가정, 이혼가정, 동거결별가정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양극화 줄이기 정책이 가정 유효한 정책이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C 모델은 A 모델에서 채용한 아동수당정책, 그리고 B 모델에서 채용한 부모보험제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수당 사용정책을 동시에 포함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신빈곤층의 축소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듯 하지만, 스웨덴 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보듯이 스웨덴의 미래는 지금까지 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일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비노동력이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고세금, 고복지, 고혜택을 간직할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위협받고 

깨지는 순간 스웨덴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은 언제든지 급강하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스웨덴 모델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의 활용과 복지서비스와 연관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계속적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며, 여성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족아동복지가 탄탄하게 받혀 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고세금정책을 통한 공공섹터의 유지가 

필요하리라 본다. 물론 현 보수우익 연립정권에서 개인선택의 자유와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서비스의 아웃소싱을 단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조차도 너무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선택권만 강조하다보면 복지서비스의 난립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 부패, 그리고 비효율성의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력 개방을 이미 시작했고, 초노령사회에서 

노령인구의 노동력을 재활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민자들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언어, 문화, 교육 등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직업이 

최고의 복지라는 논리로 복지제도의 문제점인 모럴헤저드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약자 혹은 신빈곤층이 더 이상 양산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의 

무한제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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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웨덴 인구변화 추이와 전망 (1890-2025) 

출처: SCB 20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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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오는 글: 스웨덴은 한국여성출산율 정책에 무엇을 던져주나? 

지금까지 살펴본 스웨덴의 경험은 한국에 어떤 시사점으로 주고 있을까? 

첫째,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아동수당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아동수당은 스웨덴의 

여성출산율을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었다. 1940 년대에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아동가정의 중요한 삶의 질 유지수단이 되었고, 양육에 필요한 분유, 이유식, 기저귀, 의복 등의 가장 

중요한 양육비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이 아이를 갖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용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취미 및 여가생활, 필요한 

물품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성장하는 아동들의 경제적 자립심, 자신감 등을 심어주는 효과와 함께 

부모의 용돈지급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부모를 두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학교에서 다른 

교우들에게 왕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스웨덴의 높은 출산율은 아동수당에 기인한다는 경험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는 점도 이를 

뒤바침한다고 하겠다. 

둘째, 만 1-3 세 공공탁아소의 운영을 통한 직장여성을 육아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결혼 후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직장여성이 결혼을 꺼려하거나, 결혼 후에도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육아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탁아소가 가장 실천가능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직장탁아소도 권장해 이 경우 육아아동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금액을 직장에 

지급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파트내 부모가 공동책임제로 운영하는 사설탁아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면 전업주부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수입적인 측면 뿐 아니라 근접성, 상호신뢰성, 경제성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다. 육아의 부담이 낮을수록 직장여성의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진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4-6 세 취학전 아동교육, 의무교육기간의 교육 등의 공공성의 확보내지는 사립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등록금 상한제 등의 실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취학전 부모들이 자녀들의 

취학전 교육을 경제적 부담없이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4-6 세 

의무교육제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출산율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요금제로 실시하거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 혹은 요금상한제를 도입해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 댜양한 재원조달 등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출산휴가제와 임시육아휴가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 실시한 

가족복지의 일환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산휴가제이기 때문에 재원 등의 마련이 

전제조건이겠지만, 여성출산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그러나 출산휴가제 및 부모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출산휴가제를 도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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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직장에서 법정출산기간동안 법에서 명시하게 될 봉급보전율, 즉 현행 스웨덴처럼 

80 퍼센트를 보전해 줄 때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체, 그리고 소규모 업체 등이 2 중으로 부담하는 

피고용자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출산휴가기간을 늘려가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  

다섯째, 임신,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직장내 여성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노동정책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또한 남성에게도 출산, 양육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적 

출산휴가제, 부모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주도로 노동계, 

산업계와 지속적 산업발전을 위한 노동조건과 연관하여 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층은 저소득층, 실업가족 중 아동가정이기 

때문에 아동을 가진 가족을 우선하는 사회정책을 선택해야 하리라 본다. 이 부분은 저인망 형태로 

소외아동가정을 최우선시 하는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하에서도 매우 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일곱째, 모든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것과 맞물려 독신자가 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무자녀 결혼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미래의 출산장려책으로 독신자, 

무자녀결혼가정의 계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보다, 스웨덴이 취하고 있는 다자녀 장려정책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첫 아이를 낳는 부부는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을 확율이 높기 때문에 첫 아이이 

출산 후 둘째 이후를 계획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써 볼만하다. 즉 스웨덴에서 아동수당을 

자녀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해 4 명 낳았을 때 총 5814 크로네, 약 102 만원 (한화 175 원 

기준)을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이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한다. 이와 함께 

부모보험제로 직장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한 조건을 통해 

출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스웨덴의 자녀가정도 첫아이 출산후 5 년동안 집중적으로 둘째, 

세째를 출산하는 것으로 보아, 다자녀 출산정책이 스웨덴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대통령 직속 국가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국민 삶의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조사, 

정책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여성출산율 향상은 단기적 사안이 아니라 

10 년, 20 년, 30 년을 내다보는 국가미래의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만을 보고 정책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중단기, 장기적 정책을 접근가능한 재원과 국민의식의 차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당, 연구기관,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등 모든 섹터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역할을 대통령 직속 국가특별위원회 

형식으로 하지 못할 경우 한국적 특성에 맞추어 보건사회연구원 산하에 미래정책연구 총괄팀을 두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료 축적 및 정책개발로 정권과 관계없이 상존하는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홉째, 탁아소교육을 통한 유아교육, 학교교육을 통한 성교육, 성인미래교육, 그리고 부모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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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1970 년대 이후 양성평등국가로 거듭나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여권신장, 진정한 독립적 개체로서의 위상확립, 가정내에서의 가사분담, 노동시장에서 형평적 대우, 

임신, 출산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정책을 정책 전 부면에서 실시하고, 공공기관부터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열째,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단지 사회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 재정, 보건, 주택, 환경 등 

모든 정책분야가 함께 포함된 종합정책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을 통한 국민삶의 질 확대를 위해 

국가정책의 틀을 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국가행정조직의 재 개편까지도 포함하는 제도개혁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지만 이같은 제도적 틀의 개혁과 함께 복지정책, 가족정책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시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정책조정자가 있어 정책수립, 추진, 평가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 부수상제를 두어, 당대 

중요한 사안들이 나오면 이 부수상이 직접 정책을 챙기는 모습은 정권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과 형식이 있어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열한번째, 여성출산율 진작을 위한 대책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인구정책의 틀 속에서 국가미래 정책을 

재 정립해야 하리라 본다. 스웨덴의 경우 인구정책 특별위원회가 1930 년대부터 10 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동인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구정책은 다양한 정책영역을 총망라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이후 여성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현 북한의 출산율 연구와 통일 후 

인구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통일이후 노동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여성출산율이 남한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통일한국의 여성출산율로는 

장기노동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해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이와 더불어 위에서 지적한 국민 삶의 질 및 국민행복권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시했듯이 인구정책도 여기에 포함시켜 미래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리라 본다. 이 

부분은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제도보다는 상시 

존재하는 연구원 중심체제가 바람직 할 수 있겠다. 

스웨덴과 한국이라는 문화적 특수성, 그리고 시스템의 차이가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출산율의 

문제는 결국 출산의 여러가지 걸림돌에 대한 인식, 특히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 결혼, 노후생활과 

연결지어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미래와 연관지어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삶의 질 향상,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권리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양국 사회의 가족관계의 구성에 대한 차이, 예를 들어 결혼관, 동거관, 혼전출산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 그리고 여성의 가족내 역할에 대한 통념적 차이에는 불구하고 스웨덴의 모델 

사례분석에서 지적된 다양한 시행착오 및 정책적 참신성 등은 한국의 문화적, 전통적, 가족적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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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1 차원적인 문제인식에서 벗어나 100 세 장수시대에 따른 노령사회 

진입문제, 다문화사회 등의 의제와 함께 국가 미래정책의 틀 속에서 출산정책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1970 년대 이후 현재까지 위의 주제는 지속적으로 스웨덴 미래연구의 집중연구분야에 속하며 

여성출산율 문제를 종합정책의 틀 속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사회이슈와의 상호연관성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처 없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노령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고, 이의 해결책으로 다문화시대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나 외국 고급두뇌 수입, 한국교포 역 이민 정책 등도 한국의 저출산 대책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출산율의 문제접근에 있어서 난제중의 하나가 바로 다양한 가족정책과 교육정책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출산 및 육아비용의 경감이라는 문제인데, 재원확충을 위해 스웨덴 방식으로 국민세금을 

인상하던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것부터 서서히 시작을 해 점차 국민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족정책을 넓혀 가는 방식이든지 간의 선택은 결국 정책차원으로만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정권의 정치적 의지와 정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권의 정체성 때문이든 아니면 정치적 의지결여든 심화된 

가족정책의 실행에 관심이 없다면 출산율 감소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해 노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더욱 위기가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당이 국민지지를 받아 정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 가족정책을 통한 아동수당제 및 출산휴가제 

도입, 공공탁아소 설치 확대 등과 사교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과감한 공교육투자 및 무상교육 영역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면 여성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속적 경제발전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 

그리고 기업의 책임성을 적절히 배합한 한국적 복지모델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없이는 심화된 가족복지가 결국 국가의 경제와 미래를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은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한가지 명확한 것은 스웨덴 산업이 1950 년대 들어 이미 자체 남성노동력만으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참여가 늘어났던 것 처럼, 한국에서도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노동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노동력을 수입해 오지 않은 경우 

결국 국내에서 여성노동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을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기 이전에 미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미래 전략차원에서 지속적 정책연구, 여론결집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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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 1999/2000:129 Maxtaxa och allmän förskola. (Maximum Level of Fare and General 

Preschool).  

Proposition 2010/11:1 Budgetpropositionen för 2011.  
 

DS 1999:53 Maxtaxa och allmän förskola. (Maximum Level of Fare and General Preschool). 

 
 

인터넷 신문 

 

SvD. “Starkt stöd för välfärdsstaten” (Strong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2010-12-5. 

 

 

  

http://www.csn.se/utomlands/olika-lander/australien
http://www.csn.se/utomlands/olika-lander/usa
http://www.stockholm.se/Fristaende-webbplatser/Fackforvaltningssajter/Utbildningsforvaltningen/Sprakcentrum/Terminer-och-lov/
http://www.stockholm.se/Fristaende-webbplatser/Fackforvaltningssajter/Utbildningsforvaltningen/Sprakcentrum/Terminer-och-lov/
http://www.stockholm.se/Fristaende-webbplatser/Fackforvaltningssajter/Utbildningsforvaltningen/Sprakcentrum/Terminer-och-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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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가족정책 관련 국가정책 보고서 및 정부정책 보고서 (1924-2011) 

시기  

1920 년대 SOU 1929:57  Betänkande med förslag till lag om modershjälp (Reflection on Law Proposal 

for Assistance of Mothers) 

SOU 1929:28  Betäkande angående moderskapsförsäkring m m. (Reflection on Maternal 

Insurance) 

1930 년대 SOU 1935:15  Betäkande med förslag till lagstiftning om avbrytande av  havandeskap 

(Reflection on Law Proposal for Breaking the Lowering Fertility) 

SOU 1936:12  Betänkande angående förlossningsvården och barnmorskeväsendet samt 

förebyggande mödra- och barnabård. Avgivet av befolkningskommittén. 

(Reflection on Childbirth Care and Midwife) 

SOU 1936:13  Betänkande angående familjebeskattning. Avgivet av befolkningskommittén. 

(Reflection on Family Tax) 

SOU 1936:15  Betänkande angåendemoderskapspenning och mödrahjälp.(Reflection on 

Maternal Allowance and Assitance) 

SOU 1936:47  Utredning med förslag rörande förskottering av underhållsbidrag till barn 

utom äktenskap m.fl. (Investigation of Law Proposal for Prepament of 

Maintenance Allaowance) 

SOU 1936:59  Betänkande i sexualfrågan. Avgivet av befolkningskommittén. (Reflection on 

Sex Issue) 

SOU 1938:13  Betänkande angående förvärvsarbetande kvinnors rättsliga ställningvid 

äktenskap och barnbörd. Avgivet av befolkningskommittén. (Reflection on 

Right of Women’s Gainful Employment) 

SOU 1938:47  Betänkande angående gift kvinnas förvärvsarbete mm. Avgivet av 

kvinnotarbetskommitténs betänkande. (Reflection on Women’s Gainful 

Employment) 

SOU 1939:47  Sociala försvarberedskapskommittén. Betänkande. Del 1. Förslag till 

familjebidragslag mm. (Reflection on Family Allowance) 

1940 년대 SOU 1942:19  Betänkande med utredning och förslag angående semester för husmödrar. 

(Reflection on Vacation of Housewives) 

SOU 1943:9  Utredning och förslag angående statsbidrag till daghem och lekskolor. 

(Investigation and Proposal for State Subsidy to Daycare Center and  Play 

House) 

SOU 1946:5  Betänkande om barnkostnadernas fördelning med förslag angående allmänna 

barnbidrag mm. Angivet av 1941 års befolkningsutredning. (Reflection on 

Childrearing Costs and Redistrubution) 

SOU 1946:6  Betänkande om barnkostnadernas fördelning med förslag angående allmänna 

barnbidrag mm. Avgivet av 1941 års befolkningsutredning. Bilagor. 

(Reflection on Child rearing cost and Redistribution) 

SOU 1946:23  Socialvårdskommittén betänkande XII: Utredning och förslag angående 

moderskapsbidrag. (Social care committee’s reflection. Investivation and 

proposal for maternal allowance) 

SOU 1947:46  Betänkande angående familjeliv och hemarbete. Avgivet av utredningen för 

hem- och familjefrågor. (Reflection on Family Life and Home Chores) 

1950 년대 SOU 1950:45  Utredning av lärarinnor inom det husliga området. (Investigation on Female 

Teacher in the Home Care System) 

SOU 1951:15  Daghem och förskolor. Betänkande om barnstugor och arntillsyn. (Daycare 

Center and Pre-schools) 

SOU 1952:19  Semester åt husmödrar, lantbrukare m.fl. (Vacation for Housewives) 

SOU 1952:36  Stöd åt änkor och vissa andra ensamstående kvnnor mm. (Widow Subsidy and 

Single Women) 

SOU 1952:38  Hemhjälp. Bostadskollektiva kommittén betänkande. (House Assistance) 

SOU 1953:18  Lika lön för män och kvinnor i det statliga lönesystem. (Equal Wage for Men 

and Women) 

SOU 1954:4  Moderskapsförsäkring mm. (Maternal Insurance) 

SOU 1955:29  Samhållet och barnfamiljerna. 1954 års familjeutredning. (Socie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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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hildren) 

SOU 1956:32  Hemmen och samhållsplaneringen. (Home and Social Planning) 

SOU 1956:61  Ny barnavårdslag. Katalog och tidskriftryck XIV. (New Child Act) 

SOU 1957:33  Allmän familjerådgivning. (General Consultation for Families) 

SOU 1959:13  Förbättrade familjeförmåner från folkpensioneringen mm.  (Improved Family 

Allowance) 

1960 년대 SOU 1961:38  Stöd åt barnaföderskor. (Subsidy for Women in Confinement) 

SOU 1964:36  Ökat stöd till barnfamiljer.  (Increased Support for Family with Children) 

SOU 1965:17  Fastställande av faderskapet till barn utom äktenskap. (Decision of 

Fatherhood for Children outside Wedlock) 

SOU 1965:65  Hemarbete och servicekontakter. (Home Working and Service Contacts) 

SOU 1967:8  Barnstugor. Barnvårdsmannaskap. Barnolycksfall. (Youth Recreation Center) 

SOU 1967:39  Samhällets barntillsyn, barnstugor och familjedaghem. (Social Supervision, 

Youth Recreation Center and Family Daycare Center) 

SOU 1967:52  Barnbidrag och familjebidrag. (Child Allowance and Family Support) 

1970 년대  SOU 1971:19  Familjepension. (Family Pension) 

SOU 1972:26  Förskolan. Del 1. Betänkandet avgivet av 1968 års barnstugeutredning. (Pre-

school. Part 1. Reflection on 1968-Youth Recreation Center Investigation) 

SOU 1972:27  Förskolan. Del 2. Betänkandet avgivet av 1968 års barnstugeutredning. (Pre-

school. Part 2. Reflection on 1968-Youth Recreation Center Investigation) 

SOU 1972:34  Familjestöd. Betänkandet angivet av Familjepolitiska kommittén. (Family 

Support. Reflection on Family Policy Committee) 

SOU 1972:41  Familj och åktenskap. (Family and Marriage) 

SOU 1975:30  Barnmiljöutredningen. (Children Environment Investigation) 

SOU 1975:31  Barn. Samhället och barns utveckling. (Child. Society and Children’s 

Development)  

SOU 1975:33  Barns uppforstran och utveckling. (Child Bearing and Development) 

SOU 1975:35  Barnfamiljernas ekonomi. (Economy of Family with Children) 

SOU 1975:37  Barn och förädrars arbete. (Child and Work of Parents) 

SOU 1975:39  Barnens livsmiljö. (Children’s Life Environment) 

SOU 1975:58  Målet är jämställdhet. En svensk rapport med anledning av FN:s kvinnoår. 

(The Goal is Gender Equality. A Swedish Report in celebration on UN 

Woman’s Day) 

1980 년대 

이후 

SOU 1985:40  Regeringen, myndigheterna och myndigheternas ledning. Huvudbetänkande 

från verkledningskommittén. (Government, Authorities and Leadership) 

Dir. 1999:7 Kommittédirektiv. Välfärdsbokslut över 1990-talet. (Committe Guidelines. 

Final Accounts) 

Ds 1999:5 Sämre för mig - Bättre för oss. Socialdepartementet. (Worse for Me – 

Better for Us) 

SOU 2000:3 Välfärd vid vägskäl, utvecklingen under 1990-talet. (Welfare at the 

Crossroad) 

SOU 2000:37  Välfärdens förutsättningar. (Conditions for Welfare) 

SOU 2000:38  Välfärd, vård och omsorg. (Welfare, Nursing and Caring System)  

SOU 2000:39  Välfärd och skola. (Welfare  and School) 

SOU 2000:40 Välfärd och försörjning. (Welfare and Maintenance) 

SOU 2000:41 Välfärd, ofärd och ojämlikhet. (Welfare, Misfortune and Inequality) 

SOU 2000:77  Omhändertagen - Samhällets ansvar för utsatta barn och unga.  

(Betänkande från LVU-utredningen). (Good Care. Social Responsibility 

for Child and the Youth in Danger) 

SOU 2001:10  Barn i homosexuella familjer. Betänkande från kommittén om barn i 

homosexuella familjer. (Child in Homosexual Family) 

SOU 2001:24 Ur Fattigdomsfällan. Slutbetänkande från Familjeutredningen. (Out of 

Poverty Trap: Final Reflection of the Family Investigation) 

SOU 2001:52  Välfärdstjänster i omvandling. (Welfare Service in Change) 

SOU 2001:79  Välfärdsbokslut för 1990-talet. Slutbetänkande från Kommitén 

älfärsdbokslutet. (Final Accounts of Welfare) 

SOU 2003:42 Ett reformerat underhållsstöd, Slutbetänkande från 

Underhållsstödsutredningen. (Reformed Maintemanc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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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 2003:50 Sjukpenninggrundande inkomstskydd och anpassning. Slutbetänkande från 

SGI-utredningen. (Sickness Allowance-based Wage Protection and 

Application) 

SOU 2003:130  Studerande och trygghetssystemen Slutbetänkande från Studiesociala 

utredningen. (Students and Security) 

DS 2004:41 Ekonomiskt utsatta barn. Socialdempartement. (Economically Exposed 

Children) 

SOU 2009:68 Lag om stöd och skydd för unga.  Betänkande av Barnskyddsutredningen. 

(Act on Allowance and Protection for Youth) 

SOU 2010:64 Se de tidiga tecknen. Forskare reflekterar över sju berättelser från 

förskola och skola (Look the Early Symptoms) 

 

 

 


